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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2015년 한 해 동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꼽은 신조어는 

‘금수저’라고 한다. 태어날 때 물게 된 금수저, 흙수저를 평생 벗어나기 어

렵다는 ‘수저론’은 사회적 좌절감을 담고 있다. 이런 절망과 체념의 이면

에는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넘어선 불평등은 보

수적인 관점에서도 위험하다.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고,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유인을 약화시키며, 성장의 활력과 사회적 이동성을 줄이고, 

경제사회적인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2015년 9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제출된 ILO, IMF, OECD, World Bank의 공동보

고서는 불평등이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아니라고 지적

하고 있다. 4개 국제기구들은 평등할수록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불평등을 억제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

책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체계화

되거나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정책 지향은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진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본 연구는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

정, 요소소득이 노동․금융․자산 시장 등에서 분배되는 과정, 조세 및 

복지를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 다양한 차원의 실증적인 분석

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간 일차적인 분배가 개선

되어야 하며, 성과급을 강화하는 기업 정책은 임금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

성이 높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세 자료에서 나타나는 규모에 비해 매우 

크며, 자본축적을 지원하는 개발시대의 조세제도를 벗어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공평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은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앤서니 앳킨슨은 불평등을 줄이는 하나의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최근 분배의 개선을 통해 거시경제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성과

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인 성장 모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분배구조의 다층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모색

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

한다. 

이 연구는 열정적인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수행 중에 함께 토론하고 발표한 전문가들에게도 연구진을 대신하

여 감사드린다.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  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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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

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1.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가 개입

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증가하였다. 자

영자의 노동소득을 반영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4년 70.6%로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가계소

득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소득은 

1996년 93.1%에서 2014년 83.2%로 감소하였다. 

둘째, 가구 간 요소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 분배

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또는 모의실험을 통

한 요인분해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가구조사에서 재산소

득이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복지의 확대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늘어

났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시장소득의 30% 수

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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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넷째,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 미국이나 기업 

이윤과 순저축의 증가가 두드러진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늘어날수록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경향이 가

구조사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양한 요인분해 결

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소득분배의 각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

자본 간의 일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노동소득

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해소가 중요함

을 의미한다. 셋째, 시장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의 변

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정책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2. 근속급과 성과급: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연공 임금인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2000년

대 중반 크게 확산된 성과급제가 연공 임금인상과 불평등에 어떤 변

화를 일으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이해되

어 온 수치는 단순히 능력이 좋거나, 해당 일자리와 잘 맞아 성과가 

좋았던 사람들이 더 오래 남아 이에 따른 보상을 향유한 결과에 더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고 근속의 순수한 

임금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 보면 10년 근속당 5～10% 임금인상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 자료에서 관찰된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나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

을 때의 추정치의 약 1/4～1/3 수준으로, 나머지 3/4 내지 2/3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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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 않는) 능력이나 일자리 특성의 결과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

게 추정된 순수한 근속의 효과는 비슷한 방법을 활용한 미국의 연구

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성과급이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을 완화시켰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실제 확산된 성과급이 근속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많이 받았을 사람들에게 성과보상까지 추가하는, 근속급을 

보완하는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성과급제의 확산으로 인해 중상위 임금불평등 강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75%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상당 부분 성과급제 확산과 연

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속급의 (직무)성과급제로의 변화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 선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직무성

과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근속급을 약화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또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니 더 많은 사람들의 

근속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생애임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

러나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근속급에 성과급이 얹혀져 일

부에게 보상이 집중되는 형태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을 좀 더 지지한

다. 직무성과급의 의도와 실제 결과가 상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

금처럼 개별 기업에 (직무)성과급제 확산이란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불평등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 수준이 높지 않은 서구 

선진국들 중에 직무급이 자리 잡은 나라는 대개 초기업단위 노동조

합이 존재하고,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나라들

이다. 가능한 업종부터 초기업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정책 메뉴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3.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최대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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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현재 조사

되거나 포착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향후 보다 온전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자료로 보면,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자산 특히 주거용 

주택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주택자산 상승을 주도하였다. 

만약 자산이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국한한다면 자산/소득 비율

의 증가는 곧 근로소득대비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산/

소득 비율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증가 때문이라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불평등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의 성격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소득, 

고자산 가구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즉, 자본이득)은 소

득 불평등을 높인다. 반면 누구나 살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 수요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균등하고 따라서 전세, 월세, 

자가주택을 포함한 주택 관련 자산의 분포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균등하다. 자기의 주거와 관련된 주택자산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보

아도 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외 주택, 계약금을 모두 합한 부동산 관

련 자산의 지니계수는 저축의 지니계수보다 약간 낮다. 따라서 부동

산 관련 자산은 전체 자산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결합행렬을 이용하여 두 소득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근로소득 최상위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가 근로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상대

적으로 낮다.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대수입형 

자본가(rentier capitalist)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관

계는 노동소득 1%, 자본소득 1% 수준으로 내려가면 사라진다. 근로

소득과 재산소득 간 비대칭 관계는 미국의 최상위 소득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난다. 다만, 미국에서는 소득 1% 수준에서도 비대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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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나타는 반면, 한국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대칭성은 매

우 높은 소득수준(0.1% 수준)에서만 나타난다.

금융소득의 분포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95.3%,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금융소득의 대

부분이 최상위 1% 소득자들이 가져가는데, 최상위 소득층을 잘 포착

할 수 없는 조사자료로 금융소득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최상위 소득집중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금융소득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면적 자료와 상업용부

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를 계산하여 보았고, 이를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비주거용 건물토

지자산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수익률 정보를 이용하여 계

산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주택가치 상승분과 주택거래량 정보

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차익과 토지 양도차익을 추산하였다. 

4.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득 간 공평과

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공평한 과세는 증세에 대한 납세

자들의 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보장하지 못한다. 특

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개발시대의 조세체

계를 복지국가시대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

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Carey and Rabesona(2002)의 방법을 보완하여 노동소득세율과 자

본소득세율을 추정한 결과, 순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

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2012년에 각각 16.7%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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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었고,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본소득세율은 

17.2%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비

교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구의 노

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추정상의 가정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은 다소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과세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과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지만,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Suits지수는 종합소득보다 근로소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

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의 경우 

불평등도가 더 크지만 조세의 집중도는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

의 수직적 공평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공

평성을 높이는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종합소

득과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과

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

여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한 과세

를 강화해야 한다.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하에서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소득과세는 매

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 임대,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 간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

정하기 위해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

세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순자산 대비 

세 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유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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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절 문제의식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

감이 늘어나고 있다. 효율과 평등 간 상충관계가 크다(big tradeoff)는 

Arther Okun의 주장 이래,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던 국제기구들도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다. IMF의 Berg and Ostry(2011)는 더 많은 평등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게 됨을 실증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몇 년 동안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국가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지속은 소득분포의 평등

과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이 높을수록 빈곤계층의 건강과 교육 

투자를 저해하고, 투자를 감소시키는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외생적인 충격 조정에 필요한 공감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OECD의 

Cingano(2014)는 불평등이 중기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분석결과를 제

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평균 증가분인 지니계수 3%포

인트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0.35%포인트, 20년 동안 누적해서 8.5%

포인트 하락을 가져왔다. 그는 불평등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인적자본 축적으로 설명한다. 불평등이 취약 계층의 교육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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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이동을 저해한다.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가난하고 학력이 낮은 부모

를 가진 자녀의 교육수준과 숙련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들은 

2015년 9월 4개 국제기구의 공동보고서로 이어졌다(ILO․IMF․OECD․

WB, 2015). “불평등은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며… 

더 많은 평등이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불평

등을 억제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체계화되거나 구체적인 

정책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다양한 

만큼이나 정책적인 지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주요한 정책적 논의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일차적인 소득분배

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ILO․IMF․OECD․WB(2015)

는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소득이 노동에 분배

되는 비율도 하락하였으며, 개인 간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바뀌게 된 이

면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노동

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거시경제적으로 소비 부진과 경제성장 저하를 초래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포스트 케인즈주의자들의 실증 연구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인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켰지만 투자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차적인 소득분배의 개선을 제기하

는 것은 대안적인 성장모델로서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논의

만이 아니다. 일차적인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분배를 확대하는 데도 제약이 있

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의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역사 통계를 이용하여 불평등 논의를 점화시킨 

Piketty(2014)는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할수록, 즉 국민소득에 비해 자본

(부) 스톡이 늘어날수록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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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느려지면 이미 축적된 자본이 더 중요해져서 세습자본주의 경향

이 심해진다는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

보다 높아서 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지

만, 경제력의 원천으로서 자산이 중요하며, 자산의 불평등이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은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다. Stiglitz(2015)는 증가하는 부의 상당한 부분이 비생산적

인 렌트의 증가 때문임을 강조하며, 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렌트 

추구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민

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선

진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정태인, 2014; 주상영, 2014). 

전병유․정준호(2014)는 생애주기, 가족주기, 전세제도, 주택 금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나지만, 소득-자산 간 상관관계는 높아서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셋째, 조세를 포함한 재분배정책이 소득분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

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소득세의 누진성

을 약화시켜 법인과 부유한 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 왔던 그동안의 정책 

추진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세 부담의 경감이 기업의 투자나 부유층의 소

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기대와 달리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반대로 적극적인 재분배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논의로 전환되고 있

다. IMF의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는 재분배정책이 불평등

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최소한 경제성

장과 중립적이라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OECD도 고소득 계층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Braconier and Ruiz-Valenzuela, 2014).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지니계

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U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더구나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특징을 가진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니계수가 약간 감소하였지만, 2014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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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하락

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활

력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에 대한 정책 대응은 아직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의도 충분하지 않다. Atkinson(2015)이 강조하듯, 우

리의 통제 밖에 있는 힘들이 불평등을 낳은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앞서

의 세 가지 정책적 쟁점별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정

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

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

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세정책

의 과제를 모색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

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가 개

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처럼, 소득 불평등

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

시적으로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 가운데 노동의 몫이 외환위기 이후 크

게 감소하고 있지만,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크게 증가하여,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한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만 기업 

저축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미국,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그다지 증

가하지 않지만 기업저축은 크게 증가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례적

으로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영향이 과소하게 측정되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

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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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간의 일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은 매우 높다. 또한 임금 불

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왔다. 많은 연구들은 산업구조 변화, 

기술이나 국제 무역의 변화와 같은 수요측 요인, 고학력화와 고령화와 같

은 공급측 요인이 임금 불평등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산업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와 같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선 임금 조정 기제를 갖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내 임금 결정기

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임금체계가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통념과는 달리, 개인의 능력이나 일자리 매

칭의 질을 통제하면 근속 보상은 크게 줄어들어서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

하여 높지 않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다. 2000년대 중반 확산된 성과급 또

한 근속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보인다. 이는 근속급을 성과급으로 대

체하려는 기업 정책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자산의 집중이나 소득 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드물다. 제4장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집중을 다룬다. 우선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자산/소득 비율이 2000년 이

후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택자산이 증가한 때문임을 지적한다. 한편 주택

자산은 불평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자가 주택자산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반면, 지대수입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자산은 임대료와 매

매차익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소득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국세통계에서 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95.3%, 

전체 이자의 79.2%를 차지하여 금융소득의 분포가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분포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상업용 부동산

의 임대소득과 순영업소득 규모는 국세 자료에서 나타나는 규모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재분배의 압력은 높아진다. 우리 사회도 복지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담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증세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제5장은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 구

조를 분석한다. 자본축적과 저임금 노동을 지원하는 개발시대의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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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조세제도는 과세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불

평등을 시정하는 효과도 미약하다.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국제

비교 분석은, 자본소득세율을 과대추정하는 방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크

게 낮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

소득자의 소득 100분위별 과세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소득공제가 역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

적으로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소득세의 누진성

을 높이고,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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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제1절 머리말

Atkinson(2015)은 불평등을 줄이는 하나의 묘책(one-size-fits-all solution)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행되며, 시기와 장소에 따라 불평등의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종합적

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소득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가구) 간 분배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간 분배를 함께 분석해

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국민소득에서 가계부문이 차지하

는 비중이 하락하면서,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소득 분포를 분석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는 시장에서의 

일차적인 분배가 악화된 탓이 큰데,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에만 주목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Lee and Rusconi(2014)는 소득분배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개인 또는 가구별로 소

득이 분배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조세 및 공적 이전을 통해 재분

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글은 이 개념도를 차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한다.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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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소득분배의 세 가지 차원

     기능적 소득분배                          인적 소득분배          

생산/

부가가치

노동
노동소득

노동시장

시장소득

조세

가처분

소득
자본소득

자본
금융․자산

시장
공적이전

① ② ③

자료: Lee and Rusconi(2014)

에서는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거시적인 소득분배를 다룬다. 외환위기 이

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

적한다. 제3절에서는 가구 간 요소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증가한 현상이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양

한 요인분해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인다. 가계로 환류되지 않는 기업소득의 증가를 고

려하면 소득 불평등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제4절에서는 재분

배정책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

으로 제5절에서는 이상의 발견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분석의 한계

를 논의한다.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생산요소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노동

소득분배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요소

비용 국민소득(NI)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요소비

용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누가 부담하고 누구에게 분배되는

지를 알기 어려운 순생산 및 수입세, 자본 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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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하여 구한다. [그림 2-2]를 보면, 한국은행이 공표

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에는 소폭 감소한 수준에서 변동하며, 2014년 62.6%를 기록하여 외환위

기 직전인 1996년 62.4%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정의에서는 

자영업자 소득의 전부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득

에는 생산에서 발생한 이윤뿐만 아니라 소유주 또는 다른 가계 구성원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도 포함한다.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 

감소와 임금노동의 증가가 진행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을 추정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병희(2015a)는 자영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

[그림 2-2]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단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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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여 추계하는 방법이 우리 현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한다. 이 방

법으로 조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4년 70.6%로 크

게 하락하였다.1) 

<표 2-1>에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 간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

다. 국민총소득(GNI)은 총본원소득과 동일한데, 총본원소득은 가계․기

업․정부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

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하면 국민순소득

(NNI), 즉 순본원소득이며, 순생산 및 수입세를 추가로 제외하면 요소비

용 국민소득(NI)이다. 한편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만 구성된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개인 영

업잉여 중 자본소득, 순재산소득)도 포함하기 때문에, 가계소득과 노동

<표 2-1> 노동소득분배율과 국민총소득의 제도부문별 구성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소득(NI)

노동소득 자본소득

가계 소득 피용자보수
개인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고정자본소모

기업 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고정자본소모

정부 소득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소모

1) 이병희(2015a)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하고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자영부문의 구조조정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자영자의 노동소득만이 아니라 임금소득 하위 90% 

근로자의 노동소득도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서비스화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가 노

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대부분은 산업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산업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노동소득분배

율은 하락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에 비해 낮으며, 1996～2012년 간의 하락폭은 비교대상국 21개국 가운데 둘째로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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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가계소득 비중과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소득의 변화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은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가계 순본원소득이 

민간부문 순본원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거

의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1996년 가계 순본원소득은 민간부문 순본원소

득의 93.1%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83.2%로 감소하였다. 강두용․이

상호(2013)는 2000～10년 동안 가계소득이 빠르게 감소한 것은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이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준다.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 관계

1. 기존 연구

노동소득분배율이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지만, 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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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말할 뿐이다. 불평

등은 노동-자본 간의 분배뿐만 아니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각각이 개인

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불평등을 지니계수로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즉 지니계수 는 노동소득분배율 

 , 노동소득의 집중계수  , 자본소득의 집중계수 에 의해 결정된

다. 노동소득의 집중계수는 개인을 총소득 기준으로 정렬하였을 때 노동

소득의 지니계수를 말한다. 생산요소가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면, 지니

계수는 생산요소별 집중계수를 각각의 구성비로 가중한 합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곧바로 개인 불평등 증가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개인의 평균 소득에

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하락하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의미할 

뿐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득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자본소득 집중계수가 증가해야 한다. Adler and Schmid(2012)는 자본

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틀을 제시하

고 있다. 자본소득분배율이 동일하더라도 자본소득과 총소득 간의 관계, 

즉 자본소득의 집중계수에 따라 소득 불평등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관

계를 가진다면, 자본소득분배율의 증가는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대로 총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이 음의 관계를 가진다면, 자본

소득분배율의 증가는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다. 대

체로 총소득이 많을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할 과제다. 

생산요소 간 거시적인 분배와 소득불평등 간의 경험적인 연구는 국가

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하는 방법과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전병유, 2014).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Daudey and Garcia-Penalosa 

(2007)는 1970～94년에 걸친 39개의 국가별 집계자료의 패널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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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이 높으면 개인 지니계수와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

이 낮음을 보여준다. Checchi and Garcia-Penalosa(2010)은 1960～2000

년에 걸친 11개 국가 패널을 구성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니계수와 음

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Schlenker and Schmid(2014)는 17

개 EU국가의 가구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자본소득분배율이 가구 총소득

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고정효과모델을 사용하여 자본소득분배율이 가

구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Lee and Rusconi 

(2014)는 G20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하락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가구조사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Fräßdorf, Grabka, and 

Schwarze(2011)는 Shorrocks의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가처분소득에

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자본소득이 소득 불평등 증가

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Garcia-Penalosa and Orgiazzi(2013)는 지

난 30년간 6개국의 소득 불평등을 요인분해하여, 불평등 증가에 미치는 

요인들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임금이 불평등의 가장 주

된 요인이지만,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더라도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

소하여 상쇄하는 나라가 있다. 또한 일부 나라에서는 자영소득이 불평등

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가 증가하며, 자본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큰 영향

을 미치는 나라들도 있다. Adler and Schmid(2012)는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가구 시장소득의 더 높은 불평등과 관련있음을 서술적으로 제

시한다. Rehm, Schmid, and Wang(2014)은 독일에서 2000년대 초반 불평

등이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감소한 주된 요인은 자본소득 분포의 변화

임을 요인분해를 통해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소득 불평등 증가가 자본소득분배율 증가와 독립적

이지 않으며,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연구는 전병유(2014)가 유일하다. 어

떤 가구조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른데, 고소득층의 과소 

대표 문제와 재산소득의 과소 보고 문제가 작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정

태적 요인분해를 적용한 분석결과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증가가 가구소

득의 불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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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생산요소 간의 일차적인 분배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해서는 요소소득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구조사는 요소소득

의 구성비, 요소소득의 집중도, 가구소득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만, 고소득층의 누락 문제를 안고 있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소득분배 지

표의 조사원인 가계동향조사는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

소보고에 따라 불평등 수준이 과소 측정되는 문제가 크다(김낙년, 2013). 

이 글에서는 고소득층의 과소 대표 문제와 재산소득의 과소 보고 문제가 

완화된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가계금융복지조사(2011, 2013)2)을 

사용한다. 

이 기간 동안 노인 인구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구주 연령이 65

세 미만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가구소득은 기능적 소득분배의 요소소득

에 대응하는 일차 소득(primary income)을 사용하였다. 일차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별도로 조사된 부업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조사에서 농림축어업소득이 별도로 조사되

었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매우 작으므로 사업소득

에 포함하였다. 한편 각 소득은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

트하여 실질화하고,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다. 분석

단위가 가구이므로 자료의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우리가 사용한 자료에서 소득분배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림 

2-4]는 가구소득의 불평등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지니계수를 보면, 1996

년 0.307에서 2000년 0.374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소

득 불평등이 급증한 것이다. 2000년대에도 불평등 수준은 감소하지 않아

서 2011년 0.388로 더 증가하다가 2013년에 소폭 감소한 0.371을 기록하

고 있다. 

분위수 배율을 보면, 1996～2000년 간 중위소득 대비 90분위 가구소득

이 1.8에서 2.0으로 증가하였으며, 10분위 가구소득 대비 중위소득은 2.2

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년도의 연간 소득을 조사하므로, 조사가 실시된 해는 각각 

2012년, 201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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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소득분배의 추이

주:가구주가 생산가능인구인 가구의 균등화한 일차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에서 2.9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불평등 증가는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하위 소득 가구의 소득 침체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2011년 p50/p10은 2000년과 동일하며 p90/p50은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

다. 2000～11년에는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에 의해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2011～2013년에는 p90/p50이 소폭 감소하고 p50/p10은 동일하다. 

이 시기에 불평등 수준이 하락한 것은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가 약

화되었기 때문이다. 

가구의 일차소득에서 요소소득별 구성비의 추이를 살펴보자. 일차소득

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그림 2-5]를 

보면, 가구 일차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소폭 감

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외환

위기 직후 임금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의 자영 창업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가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소득 비율은 2000년에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은 요소소득 간 상관관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재산소득은 다른 요소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상관계수가 대체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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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요소소득의 구성비 추이

자료: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2-6] 요소소득 간 상관관계 추이

자료: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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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구조사의 요소소득 구성비는 국민계정의 그것과 크게 다르

다. 우선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이 과소 조사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표 2-2>는 2013년 각 조사통계의 재산소득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국민

계정에서 순본원소득은 요소비용 국민소득과 동일한데, 순본원소득의 요

소소득 구성을 가구조사의 근로소득, 자영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은 순본원소득의 26.7%를 차지한다. 법인과 

정부의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을 제외하고, 가계부문으로 한정하면 재산

소득은 순본원소득의 10.9%로 나타난다. 국민계정의 재산소득에는 개인

이 실제로 수취하지 않지만 개인의 소득인 것처럼 처리하는 귀속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귀속소득을 추정한 홍민기(2014)에 따르면, 임료에 포함

되는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중개서비스는 

2013년 가계 순본원소득의 3.4%에 해당한다. 귀속처리되는 이 부분을 제

외하더라도 가구조사의 순재산소득은 국민계정의 가계부문에 비해 과소 

조사됨을 알 수 있다.

국민계정과 가구조사 간에 요소소득의 구성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추

이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7]은 일차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1996년 

16.3%에서 2014년 26.0%로 증가하였다. 법인의 영업잉여가 크게 증가하

<표 2-2> 조사자료별 요소소득의 구성(2013)

(단위:%)

국민계정
가구조사

국내부문 가계부문

근로소득 61.7 75.0 70.8

자영소득 11.6 14.1 25.8

재산소득 26.7 10.9 3.4

주 : 1) 국민계정 국내부문의 순본원소득=근로소득(피용자보수) +자영소득(개인영업

잉여) +재산소득(개인 순재산소득+법인 순재산소득+정부 순재산소득+ 

법인 영업잉여+정부 영업잉여).

2) 국민계정 가계부문의 순본원소득=근로소득(피용자보수) +자영소득(개인영업

잉여) +재산소득(개인 순재산소득).

      3) 가구 일차소득=근로소득+자영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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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조사자료별 재산소득 비중의 추이

(단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였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계정 가계부문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10% 수

준에서 약간의 변동을 할 뿐이다.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1996

년 4.8%에서 2013년 3.4%로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관심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자체가 다르게 나타

난다. 국민계정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국민계정 가계부문에서는 외환위기 당시에 하락하다가 87～

88% 수준에서 등락한다. 가구조사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소폭 하락하였지

만, 이후에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구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연구한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국민계정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계정과 가구조사 간에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자체가 반대로 나타난다. 요소소득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가구

조사뿐이므로, 이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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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조사자료별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주 :자영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노동

소득분배율을 조정.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3. 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생산요소 간의 일차적인 분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Shorrocks 

(1982), Lerman and Yitzhaki(1985)가 도출한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 요

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방법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총소득이 요소소득 의 합이라면,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소득원천별 요인들로 분해할 수 있다. 

  
  





이 때 는 요소소득 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는 요소

소득 의 지니계수이고, 는 요소소득 와 총소득 간의 지니 상관계수

(Gini correlation)3)를 말한다. 와 의 곱인 는 총소득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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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요소소득 의 집중도를 의미하는 집중계수(concentration 

coefficient)이다. 는 요소소득 가 전체 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치

는 절대적 기여도이다. 즉 총소득에서 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요소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할수록, 총소득이 많을수록, 요소소득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 요소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은 커지게 된다. 절대적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면 상대적 기여도

()가 된다. 

<표 2-3>은 가구 일차소득의 지니계수를 요소소득별로 분해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가구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

된다. 자영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

정하여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었다. 그 각각을 근로

소득과 재산소득에 합하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하였다. 

2013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371이다. 우선 요소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노동소득의 비중은 95.4%이며 자본소득은 4.6%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계정에 비해 자본소득분배율이 낮게 조사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자본소득 비중 자체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

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자본소득의 분포는 매우 불균등하다. 

자본소득의 지니계수는 0.851에 이르러, 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높다. 자본

소득의 불평등한 분포는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자본소득과 가구소득의 상관관계는 노동소득의 지니상관계수에 비해 낮

게 나타난다.4) 이제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요소소득의 상대적인 기

여도를 보면 노동소득이 94.0%로 압도적이며, 자본소득은 6.0%에 그치고 

있다. 

Jacobson and Occhino(2012)는 노동소득분배율 증가(감소)분이 자본소

득분배율의 감소(증가)분과 동일하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전체 

3)  


, 이 때 와 는 총소득과 요소소득 의 누적분포다. 

4) 저소득 분위에서 재산소득/가구소득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재산소득 비중과 가구

소득은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진다(원승연, 2015). 저소득분위에 고령층이 많이 분

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산소득의 절대액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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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를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분×(노동소득 집중계수-자본소득 집

중계수)만큼 변화시킨다는 산식을 제시한다. 전병유(2014)도 이러한 방법

을 적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변화분을 요소소득 

간 집중계수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표 2-3>에서 자본소득의 지니 상관계수는 노동소득에 비해 작지만 자

본소득의 불평등도가 노동소득에 비해 훨씬 커서, 자본소득의 집중계수가 

노동소득의 그것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본소득 비중의 증가(노동

소득 비중의 하락)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높인다. 자본소득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12%포인트(=(0.492-0.366)/100))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한 해의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불평등 수준을 요인분해하는 정태적인 분석이다.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더라도 요소소득의 집중계수가 변하지 않

는다는 매우 강한 가정에 기반한다.

첫 번째의 한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분해하는 Karoly and Burtless(1995)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은 

두 시점을 선택하여 각 요소소득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는 다음의 식으

<표 2-3> 소득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2013)

비중 지니계수
지니

상관계수
집중계수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S G R G*R S*G*R

근로소득 0.708 0.484 0.709 0.343 0.243 0.654 

사업소득 0.258 0.823 0.523 0.430 0.111 0.299 

재산소득 0.034 0.930 0.552 0.513 0.017 0.047 

노동소득 0.954 0.370 0.987 0.366 0.349 0.940 

자본소득 0.046 0.851 0.578 0.492 0.022 0.060 

전체 1.000 0.371 1.000 0.371 0.371 1.000 

주 :자영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

여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고, 각각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에 합하였음.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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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은 분해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이다. 우변의 첫째 항은 요소소득 

비중의 변화가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요소소득의 집중계수에 따

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요소소득이 불평등할수록, 요소소득이 

총 소득분포에서 상위에 집중되어 분포할수록 요소소득 비중의 증가는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한편 선택한 두 시기 가운데 어느 기준연

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는 지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

에서는 두 시기 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 
 

 

 


 




<표 2-4>는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이다. 1996～2013

년 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064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표 2-4> 소득불평등 변화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1996～2013)

비중 지니계수
지니

상관계수
집중계수

절대적 

기여도

S G R G*R S*G*R

1996

노동소득 0.931 0.308 0.961 0.296 0.275 

자본소득 0.069 0.804 0.577 0.464 0.032 

전체 1.000 0.307 1.000 0.307 0.307 

2013

노동소득 0.954 0.370 0.987 0.366 0.349 

자본소득 0.046 0.851 0.578 0.492 0.022 

전체 1.000 0.371 1.000 0.371 0.371 

1996～2013

노동소득 0.008 0.058 0.008 0.066 0.074 

자본소득 -0.011 0.002 0.000 0.002 -0.009  

전체 -0.003 0.059 0.008 0.067 0.064 

주 :자영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

여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고, 각각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에 합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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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   자체 변화로 인한 각 요소소득의 기여와 요소소득별로 

  의 변화에 의한 기여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면, 요소소득의 구성비 변화는 가구소득 불평등을 

하락시켰다. 불평등 수준이 낮은 노동소득의 비중 증가가 분배를 개선하

는 데 기여한 것이다. 노동소득 비중 2.3%포인트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 

불평등이 0.3%포인트 하락하였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 1%포인트 증가는 

가구소득 불평등을 0.147%포인트 하락시키는 셈이다. 한편 요소소득의 

집중계수는 증가하여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요소소득 자체의 불평

등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주도하였으며, 요소소득과 가구소득 간 상

관관계 증가도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4. 모의실험을 이용한 요인분해

특정 요소소득의 비중이나 전체 소득분포와의 상관관계는 요소소득 자

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소득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Cancian and Reed, 1999). Karoly and Burtless(1995)도 요인 간의 상호관

계가 존재한다면 원천별 요인분해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두 시기 간 가구소득 불평등이 변화했을 때 다른 요소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요소소득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구소득

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이 적용된 모의실험

(simulation) 방법을 차용한다. 특정한 요소소득의 분포만이 변하는 가상

적인 분포를 만들어서 t+1기 실제 분포의 지니계수와 비교하여, 특정 요

소소득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5)(Burtless, 1999; Cancian and Reed, 

1999; Daly and Valletta, 2006; 구인회․임세희, 2007; 김수정, 2014).

모의실험은 다른 요인은 변화하지 않고 특정 요인만이 변하였을 때 가

구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가구소득

의 원래 분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인만의 변화를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지

5)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요소소득만 변화하였다고 가정하여 t기 실제 분포의 지니계

수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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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특정 요인이 변화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소득의 분포 변화, 자본소득의 분포 변화, 노동소득과 자본

소득의 상관관계 변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순으로 추가하였다. 각 소

득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요인의 배열 순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만,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소득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방향에 관

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요인은 불변인 상태에서 

1996～2013년 간 노동소득의 분포만 변하였을 때의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다. 노동소득의 분포만 변화시키는 것은 1996년의 노

동소득에 2013년의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소득 값을 대입하는 방법

으로 가능하다. 각 연도 자료에서 노동소득의 크기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데, 10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각 등급별 평균값을 구하여 대입하였다. 

분포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2013년의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소득

에 (1996년 노동소득 총액/2013년 노동소득 총액)의 비율을 곱하였다. 

둘째, 자본소득의 분포 변화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입한다. 누적적인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서 노동소득 분포를 변화시킨 자료에 자본소득

의 분포 변화를 대입한다.

셋째, 각 연도 자료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순위를 각각 구한다. 

1996년 노동소득 분포에서 r 순위를 가진 가구가 자본소득 순위 s를 가진

다고 하자. 1996년 자료에 2013년의 상관관계를 대입하기 위하여, 1996년 

자료에서 노동소득 r 순위를 가진 가구에게 2013년 노동소득 동일 순위를 

가지는 자본소득의 순위를 구하고, 그 자본소득 순위에 해당하는 1996년 

자료의 자본소득 값을 대입한다. 상관관계는 일대일로 매칭해야 하는데, 

2013년 자료의 표본 크기는 1996년 자료에 비해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불가피하게 2013년의 표본 크기만큼 1996년 자료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

출하였다.

넷째, 두 시기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각각 구하여, 2013년의 노동소득분

배율과 동일하도록 1996년의 노동소득에 (2013년 노동소득분배율/1996년 

노동소득분배율)을 곱하고, 자본소득에는 (1 - 2013년 노동소득분배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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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노동소득분배율)을 곱하였다.

<표 2-5>에서 2013년의 분포를 대입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른 요소소

득은 1996년과 동일하지만 노동소득만 2013년 수준으로 변하였을 때의 

지니계수는 0.36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6～2013년 지니계수 증가폭의 

91.7%에 해당하여, 두 시기 간 불평등 증가를 야기한 주도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노동소득 분포의 변화에 자본소득 분포의 변화를 추가하였을 

때, 가구소득의 불평등 증가폭은 오히려 줄어드는 의외의 현상이 나타난

다. 그러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상관관계 변화를 추가하였을 때 불평

등은 크게 늘어난다. 불평등에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을 보았을 때 자본소

득의 불평등도 증가보다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상관관계가 높아진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는 가구소

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느 기준연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요

인만 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별도로 구하였다. 2013년 자료에 1996년

의 노동소득 분포를 대입하면, 즉 노동소득의 분포만 변하지 않았다고 가

정할 경우의 지니계수는 0.311로 나타난다. 실제 지니계수 변화폭에 비해 

94.4%를 설명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소득 자체의 불평등보다 자본

소득과 노동소득의 상관관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5> 요소소득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

1996
노동소득의 

분포

자본소득의 

분포
상관관계

노동소득

분배율
2013

2013년 

분포 대입

0.307 0.366 0.341 0.365 0.360 0.371 

91.7% 52.2% 90.9% 81.6% 100.0%

2013
노동소득의 

분포

자본소득의 

분포
상관관계

노동소득

분배율
1996

1996년 

분포 대입

0.371 0.311 0.343 0.307 0.320 0.307 

94.4% 44.7% 100.9% 80.7% 100.0%

자료: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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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불평등과 기업소득

이상의 분석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소득 불평등에 이어지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소득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2-6>에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제시되어 있다. 외환

위기 이전인 1975～96년 동안 순본원소득의 증가율은 가계부문과 기업 

부문이 각각 8.8%, 9.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인 2000～14년에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9.2%로서 가계소득 증가율 

2.9%를 크게 상회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기업소

득 증가율이 둔화되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다. 

한편 순조정처분가능소득6)은 외환위기 이전엔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

계소득 증가율보다 낮았지만, 외환위기엔 역전되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건강보험 보장률의 증가에 의해 가계로의 현물이전이 증가하였지

만, 기업부문의 경상세 감소에 의해 기업부문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 증

<표 2-6>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1975～96 2000～14
2000～07 2009～14

순본원소득
가계 8.8  2.9  3.2  3.6

기업 9.2  9.2 13.3  6.6

순조정

처분가능소득

가계 8.7  3.1  3.4  3.4

기업 5.2 14.0 18.9 10.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6) 가계나 기업의 본원소득에 정기적으로 소득이나 부에 부과되는 경상세, 순사회부

담금(사회부담금-사회수혜금),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와 보험금 등의 기타 경상이

전, 교육․의료 등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가감하면 각 경제주체가 처

분할 수 있는 조정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27

가율이 14.0%로서, 가계부문의 3.1%를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의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증가

한다. 민간부문의 순본원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93.1%에서 2014년 83.2%로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1996년 6.9%에

서 2014년 16.8%로 크게 증가하였다.7) 민간부문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에

서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6년 2.7%에서 2014년 14.2%로 증가

[그림 2-9]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7)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2009～13년 평균 25.2%로 OECD 회원국 가운

데 가장 높으며, 2000년 이후 증가폭도 가장 크다(박원석 의원실,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9, 201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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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세 및 준조세요인을 포함해도 기업소득은 마찬가지로 크게 증

가한 것이다.

가계소득의 상대적 둔화는 일차적으로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가 커지

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는 실질노동생산성 증가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는 더 확대

되고 있다.

임금으로 지급하고 남는 영업이익은 이자․배당 등의 형태로 자산 소

유자에게 지급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된다. [그림 2-11]을 보면, 민간부

문의 순본원소득 대비 기업의 순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2.6%에

서 2014년 10.6%로 급증하였다. 사내에 유보된 영업잉여, 즉 기업저축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면 가계소득으로 환류될 것이다. 그러나 50대 기

업을 분석한 김상조(2015)에 따르면, 가용한 내부 자금에서 실제로 투자

[그림 2-10]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증가 추이(1997=100)

주: 1인당 임금 = 피용자보수/근로자수.

노동생산성 = (국내총부가가치–개인영업잉여)/근로자수. 

각각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값으로 변환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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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기업 저축의 비중

(단위:%)

주 :기업저축은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기업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에 투입되는 부분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8) 투자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고 유보되는 기업저축은 장래에 자본소득으로 귀결될 가능성

이 높지만 가계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김영태․박진호, 2012).

[그림 2-12]에는 2010년 상위 5% 계층의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의 비

중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16개국 가운데 상위 5%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며,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업소

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다.

8)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투자되고 있으며,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투자여력이 큰 것

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박종규(2014)는 유가증권이나 토

지 매입 등의 소유권 이전이 기업회계에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국민계정

에서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상조(2015)는 flow 개념인 내부자

금(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가능액 중 배당을 지급한 후 사내에 유보된 금액과 감가

상각비의 합)으로 실제 투자지출과 비교하여, 기업에 유보된 내부자금이 투자지출

로 이어지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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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소득 불평등과 기업저축의 비중(2010년)

(단위:%)

주 :기업저축 비중 = 기업저축/총처분가능소득. 2010년 통계가 없는 경우는 가까

운 해의 통계임. 

자료 :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기업소득의 증가는 가구 간, 개인 간 불평등의 증가를 과소하게 측정하

는 효과를 가진다. van Treeck(2015)은 최상위 소득점유율 변화와 기업 

순저축 변화 간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이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순저축 증가는 작은 반면, 독일에서는 기업 이윤

과 순저축의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의 변화는 

작다. 후자의 경우, 기업의 유보 이윤이 가구소득으로 귀속되지 않기 때

문에 상위 가구소득이 과소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

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제4절 재분배정책의 효과

요소소득의 합인 일차소득에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인척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소득을 합하면 시장소득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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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직접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면 가처분소득이다. 가구의 시장소득에 소

득 원천을 하나씩 추가하였을 때의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재분배정책

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적 이전과 조세(직접세 및 사회

보험료)의 재분배 효과는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의 차이와 동일하다. 

<표 2-7>을 보면, 공적 이전과 조세의 불평등 감소폭이 시장소득을 기

준으로 1996년에는 1.3%였다가 2013년에는 6.2%로 증가하였다.9) 구체적

으로 보면, 공적 이전에 의한 불평등 개선이 가장 크다. 공공부조, 공적연

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

배 효과가 증가하였다. 다만,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간에는 대

체성이 보인다. 직접세에 의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증가하였지만, 시장소

득 대비 2.6%에 그친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오히려 불평등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5분위로 나누어서, 공적 이전과 조세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공적 이전이 가처분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직접세의 부담도 증

<표 2-7>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1996 2013

지니

계수
변화

재분배 

효과

지니

계수
변화

재분배 

효과

일차소득 0.307 0.371 

+ 사적 이전소득 0.283 -0.024 0.363 -0.008 

+ 공적 이전소득(A) 0.281 -0.003  0.9% 0.348 -0.015  4.2%

+ 직접세(B) 0.279 -0.002  0.6% 0.338 -0.009  2.6%

+ 사회보험료(C) 0.280  0.001 -0.3% 0.340  0.002 -0.6%

재분배(A+B+C) -0.004  1.3% -0.023  6.2%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9) 가계동향조사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이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3년 공적 이전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 대비 12.9%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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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가구소득 분위별 공적 이전과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96

공적이전  1.1  0.6  0.6  0.7  0.5 

직접세 -3.5 -2.0 -2.1 -2.3 -2.7 

사회보험료 -2.1 -2.0 -2.0 -1.9 -1.6 

2013

공적이전 10.2  3.4  3.3  2.3  1.6 

직접세 -2.3 -2.8 -3.5 -4.6 -6.9 

사회보험료 -7.1 -7.4 -7.4 -7.3 -6.1 

주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가하였지만, 5분위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그쳤다. 사회보

험료 부담은 전 가구에서 늘어났는데,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오히려 역진

적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보험료율이더라도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가 [그림 2-13]에 제시되어 있다. LIS 36개국의 

[그림 2-13] 공적 이전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2004년경)

자료:Wang and Caminad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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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68,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28이다. 재분배

로 인한 지니계수의 하락폭은 0.140으로, 시장소득 대비 3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 36개국 가운데 재분배 효과의 절대적 효과는 하

위 6위, 상대적 효과는 하위 7위에 머물고 있다.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 글은 기능적 소득분배, 요소소득 불평등,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배 및 재분배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증가하였다. 자영자

의 노동소득을 반영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4년 

70.6%로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가계소득의 부진으

로 이어졌다.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소득은 1996년 93.1%에서 

2014년 83.2%로 감소하였다.

둘째, 가구 간 요소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또는 모의실험을 통한 요인

분해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이 낮게 측

정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복지의 확대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늘어났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시장소득의 30%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머물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넷째,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 미국이나 기업 이윤

과 순저축의 증가가 두드러진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유

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늘어날수록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경향이 가구조사에서 제대

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양한 요인분해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

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이상의 발견에 기초하여 소득분배의 각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 심화가 소득 불평

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노동시장 내

부에서 찾아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교환하려는 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요소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생산

성과 임금 간 균형 회복을 통해 안정된 수요 기반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가계의 노동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률 증가와 노동소득을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노동정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비용 효율성에 치중한 기업 정책, 

금융 정책, 공공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요소소득 내부의 분배가 악화되고, 특히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

이 심하다는 분석결과는 요소시장의 이중화 해소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는 노동시장제도와 노동조합이 시장에서 나타난 결

과를 완화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력 집중과 양극화를 반영한 것이다(황덕순, 2011). 경제산업정책의 공정

성 회복과 공생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

성을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제도와 노사관계의 통합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장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정책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재분배정책에 회의적인 

IMF도 최근 재분배정책이 성장에 기여한다는 실증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생산요소 간의 일차적인 분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

친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

가 있다. 기업소득과 가구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

제로 남아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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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속급과 성과급: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제1절 머리말

경제적 불평등의 한 축에는 근로소득, 그 중에서도 임금의 불평등 확대

가 있다. 임금 불평등 증감 원인에 대해서는 기술변화, 국제화, 고령화, 고

학력화와 같은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의 제 요인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었

다(성재민, 2014; 전병유, 2013). 이와 같은 요인들은 임금 불평등을 만들

어내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도 불평등이 실제 발생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테면, Moriguchi & Saez(2008)

는 일본의 소득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원인으로 기업 내 임금 불평등 억제 

역할을 하는 종신고용제(lifetime employment)와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하나의 노조에 조직하는 기업별 단체교섭제도를 핵심으로 꼽은 바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종신고용제는 장기 근속한 기업 내부 인물이 경영진이 

되게 만들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근속급제를 임금결정의 근간

으로 삼고, 내부 승진한 경영진들이 단일 노조와 교섭하면서 경영진뿐 아

니라 생산직․사무직 간에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도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근속임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별 단체교섭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임금불평등 수준은 OECD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과는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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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임금 결

정 시스템의 어떤 점이 불평등 확산을 제어하지 못해 이와 같은 차이를 

낳았는지,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시스템과 지난 10여 년간 확대되어 온 

성과급제의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속에 따라 임금인상이 어

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능력이 좋거나, 일자리 질이 높은 직장에 

들어갔을 경우 근속이 길고 임금도 높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약, 근

속이 길면서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근속이 

길어짐에 따라 임금이 높게 되는 현상은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이

들의 능력에 대한 보상 또는 일자리에 잘 매칭(job matching)이 된 결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능력과 일자리 매칭의 질을 통제한 상

태에서 추정되는 순수한 근속의 임금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분

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내내 급격한 임금불평등 확대를 경험했다. 이 시

기는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3

절에서는 성과급제와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성과

급제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다면, 성과급

제가 확산된 곳에서는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폭이 더 작을 것이다. 반면

에 우리나라에서 근속이 긴 사람들이 능력이 우수하거나, 본인에게 잘 맞

는 직장이어서 인정받으며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면, 이들이 성과급의 수

혜도 함께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근속

에 따른 임금인상에다 성과급에 따른 임금인상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

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검토해 볼 것이다. 

제4절에서는 이와 같이 확대된 성과급이 임금불평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제5절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함의

를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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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속과 임금인상

근속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보통 아래와 같은 식이 추

정된다.10) 

           (식 1)

위 식에서 가 근속, 는 연도더미로 연도에 따른 임금의 경제 전체적

인 추세를 통제하는 항목, 는 개인 특성. 는 일자리에서 의 년

도 임금을 의미한다. 

이 식을 추정하고 남은 잔차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         (식 2)

위 식에서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미관측 특성, 는 

개인-일자리 매칭(의 질)의 시간 불변 미관측 특성,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일자리 매칭과 관련된 미관측 특성, 는 이들 미관측 특성을 제

외하고 남은 측정오차 같은 잔차이다.  

여기서 는 근속과 양의 상관관계 가능성이 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

은 아무래도 해고 가능성이 낮아 근속이 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는 일자리 탐색 행위 결과 만들어진, 데이터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자

리(매칭)의 질을 표현하게 된다. 를 통제한다면 식 1의 에는 일자리 

탐색을 잘해서 만들어진 수익(the return to job shopping)은 제거된, 순

수한 일자리 경험연수 증가의 수익만이 반영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경험

연수, 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순수하게 근속에 대한 수익만이 에 

반영되게 된다. 

식 3은 일자리 매칭의 질을 경험연수와 근속연수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는 노동시장 경험의 길이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10) 이하에서의 추정 모형 설명은 Altonji & Williams(2005)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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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노동시장 경험이 늘어나면 좋은 일자리를 탐색해내 매칭의 질이 높

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식 3에서 은 양일 것이다.

그런데 근속의 계수인 의 부호는 사전적으로는 모호하다. 두 가지 가

능성이 있다. 우선, 좋은 일자리라면 그만둘 가능성이 낮겠지만, 안 좋은 

일자리라면 그만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근속과 매칭의 질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즉, 는 + 부호). 그렇지만, 반대로 좋은 일자

리 매칭을 위해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지속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사람들은 이직을 한다면, 해당 일자리

에서 근속을 더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옮겼을 것이다. 즉 새로운 일자리 ′에서의 ′   

이기 때문에 옮겼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내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된 데 성공한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같은 경험 

수준을 가정할 때 좀 더 근속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근속과 매칭

의 질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 부호는 양

(+)일 가능성도, 음(-)일 가능성도 있다. 

       (식 3)

식 2와 식 3은 개인 미관측 특성과 일자리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

을 경우 근속의 계수인 에 편의(bias)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Altonji & Shakotko(1987)는 이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

변수를 사용하였다. 

     (식 4)

이 도구는 각 개인의 기의 근속에서 (번째 일자리에서) 각 개인의 근

속 평균을 뺀 것이다. 통상 패널 데이터에서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Hausman-Taylor 모형이라면    를 도구변

수로 사용하여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

아가 식 4처럼 변형하면 개인의 일자리별 평균값을 빼주게 되므로 개인 

특성()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자리별 매칭과 관련된 시간에 따라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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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특성()과도 독립이 된다.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근속의 순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해 중요한 절차이므로, 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 장에

서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분석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도구변수 추

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근속의 임금에 대한 영향을 간단한 회귀분석으로 

먼저 분석해 보았다. <표 3-1>에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근속

의 임금에 대한 영향을 월급여 기준으로 아무런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

고 데이터에서 단순 계산해 보면, 근속 1년 증가에 따라 대략 7% 정도 임

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10년이면 약 70% 정도 더 높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바꾸면 대략 근속 10년에 60% 정도 

임금이 더 높으며, 성별, 경험연수를 추가하면 근속 10년에 대략 46% 정

도 임금이 더 높고, 교육수준을 추가하면 37%, 직업, 사업장 규모까지 

<표 3-1> 근속의 임금에 대한 영향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근속만, 종속변수 월평균 임금
근속 0.073 0.001 0.000

근속제곱 -0.001 0.000 0.000

근속만, 종속변수 시간당 임금
근속  0.060 0.001 0.000

근속제곱 -0.001 0.000 0.000

근속+성별+경험연수 (가)
근속  0.046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가+교육 (나)
근속  0.037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나+직업 (다)
근속  0.034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다+사업장 규모 (라) 
근속  0.027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라)에 가중치 부여 (마)
근속  0.028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마+성과급제 도입 여부
근속  0.027 0.001 0.000

근속제곱  0.000 0.000 0.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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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면 근속 10년은 임금을 약 27%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앞서 정리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시기별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금융위기 전후로 시기를 구분해 2000～05년, 2009 

～14년을 각각 추정하였다. 실제 추정에서 이용한 모형은 Altonji & 

Shakotko(1987)을 따라 근속 첫해의 추정값이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더미

변수 처리(근속첫해==1, 아니면 =0)한 아래의 모형이다. 

             (식 5)

추정치를 이용해 사회 전체적인 임금인상이나 경험연수, 모형에 따라 

개인 능력, 일자리 매칭의 질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근속 10년

차에 근속 상승으로 인해 몇 %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지 계산한 

결과가 근속 10년에 보고되어 있다.

경험 10년은 사회 전체적인 임금인상이나 근속, 모형에 따라 개인 능력

을 통제할 때 순수하게 경험 10년 증가가 임금을 얼마나 인상시키는지를 

의미한다. 연도는 연도를 선형추세로 통제한 것이다. 경험, 근속이 통제된 

상황에서 연도에 따른 임금인상은 경기변동이나 최저임금 등에 따른 사

회 전체적인 매년의 임금 인상 정도를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OLS로 보면 2000～05년 시기에는 근속 10년이 쌓이면 

37.8%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9～14년에는 29.9%의 

임금인상 효과가 추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보다는 최근에 임금에 대한 

근속의 영향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경험 10년의 임금인상 효과도 2000～05년 13.4%, 2009～14년 9.6%로 

역시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은 근속에 비하면 1/3 

정도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2000～05년 1년당 약 7.8%, 2009～14

년 1년당 약 4.6%여서 최근의 저성장에 따른 낮은 임금인상 효과를 보여

준다.  

개인이 체감하는 매년의 임금인상은 근속+경험+사회전체적인 임금인상

의 합일 것이다. 이상의 추정치를 볼 때, 전반기 수치 기준 10년이면 복리 

제외하고 78% 이상, 후반기 수치 기준 10년이면 46%로 나타난 사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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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임금인상이 평균적인 개인에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근속>경

험누적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도구변수 방법으로 통제하면 근속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보다 2009～14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근속 10년은 2000～05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할 경우 22.4%

의 임금인상 효과를 가지며, 2009～14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할 경우 5.6%

의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경험 누적의 영향은 2000～05년

에는 도구변수 추정을 해도 별 변화가 없었으나, 2009～14년은 경험 10년

에 16.9% 임금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보면, 개인이 체감하는 임금인상은 2000～05년 자료를 이용할 경

우 사회전체적 인상>근속누적>경험누적 순이지만, 2009～14년 자료를 

이용할 경우 사회전체적 인상>경험누적>근속누적 순으로 변화한 셈

이다. 

다음으로는 개인 미관측 특성뿐 아니라 일자리 매칭의 질()도 통제

한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았다. 결과를 보면 OLS에 

비해서는 근속 10년 누적 효과가 감소했지만, 개인 능력()만 통제했을 

때에 비해서는 계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10년 누적의 

효과는 2000～05년 간 자료를 이용할 경우 31.9% 인상, 2009～14년 자료

를 이용할 경우 12.3%로, 두 수치 모두 개인 미관측 특성만 통제했을 때

보다 증가한 것이다. 

앞서 식(3)에 대한 설명에서 근속연수는 일자리 매칭의 질과 양(+)의 

관계도, 음(-)의 관계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일자리 매칭의 질이 높으

면 오래 머물고 싶고, 해고 가능성도 낮아 근속연수가 길어질(+) 가능성

이 있는 한편,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일자리 탐색으로 더 나은 일자

리를 찾아 이직하는 것이 일자리 매칭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더 일반적이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칭의 질이 

높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은 경험이 같다면 근속이 짧을(-) 가능성이 있

다. 개인 미관측 특성만 통제한 경우보다 회귀계수가 커진다는 정도의 의

미이므로, 능력수준이 같다면, 근속이 짧은 사람 중 상당수는 좋은 매칭

을 드디어 달성해낸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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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이직률

자료: Goglio, Alessandro and Paul Swaim(2013), “Policies to Tackle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KDI-OECD Joint Conference on Korea’s Social 

Policies, Seoul, 5 February 2013.

우리나라 입이직률은 OECD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

으로 나타나는데, 비정규직이 많고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이 

존재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도 작용하겠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자발적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매칭을 만들어 

내려는, 바로 위의 추정치가 보여주는 결과를 반영한 것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경험변수에도 미관측 특성을 통제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

타나는지 보면, 근속의 추정치는 크게 감소하지만 경험의 추정치는 기이

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험의 추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경험누적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통상 생각하

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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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도구변수 추정결과

OLS IV-개인미관측특성
IV-개인미관측+미관측

일자리 매치 이질성

IV-경험변수도 개인 

미관측 통제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회귀

계수

표준

오차
p값

3～8차년도

근속 0.0374 0.0018 0.0000 0.0158 0.0044 0.0000 0.0182 0.0056 0.0010 0.0082 0.0060 0.1680

근속제곱 -0.0004 0.0001 0.0000 0.0006 0.0002 0.0010 0.0011 0.0002 0.0000 0.0013 0.0002 0.0000

근속첫해 0.0417 0.0092 0.0000 0.0033 0.0123 0.7860 0.0279 0.0146 0.0560 0.0252 0.0153 0.0990

연도 0.0778 0.0019 0.0000 0.0799 0.0020 0.0000 0.0798 0.0020 0.0000 0.0793 0.0026 0.0000

경험 0.0175 0.0012 0.0000 0.0182 0.0016 0.0000 0.0113 0.0020 0.0000 0.0649 0.0103 0.0000

경험제곱 -0.0004 0.0000 0.0000 -0.0004 0.0000 0.0000 -0.0004 0.0000 0.0000 -0.0013 0.0002 0.0000

근속10년 0.378 0.224 0.319 0.241

경험10년 0.134 0.138 0.077 0.516

12～17차년도

근속 0.0305 0.0020 0.0000 0.0052 0.0031 0.0910 0.0090 0.0028 0.0010 0.0014 0.0032 0.6540

근속제곱 -0.0002 0.0001 0.0040 0.0002 0.0001 0.0400 0.0001 0.0001 0.1450 0.0000 0.0001 0.7170

근속첫해 0.0144 0.0085 0.0900 -0.0211 0.0096 0.0280 0.0181 0.0066 0.0060 0.0130 0.0068 0.0580

연도 0.0456 0.0014 0.0000 0.0464 0.0015 0.0000 0.0462 0.0015 0.0000 0.0307 0.0040 0.0000

경험 0.0131 0.0015 0.0000 0.0216 0.0018 0.0000 0.0202 0.0018 0.0000 0.0627 0.0146 0.0000

경험제곱 -0.0004 0.0000 0.0000 -0.0005 0.0000 0.0000 -0.0005 0.0000 0.0000 -0.0007 0.0002 0.0000

근속10년 0.299 0.056 0.123 0.031

경험10년 0.096 0.169 0.157 0.55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이상의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연도별 임금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저임금,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임금인상이며, 근속의 영향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경험 누적과 비슷하거나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3>에서는 유사한 분석방법을 이용해 추정한 외국 문헌들의 연

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수

준이 높긴 하지만, 개인 능력과 일자리 특성을 통제할 경우 영국이나 독

일보다는 크지만 미국 1975～2001년 기준으로 추정된 11.2%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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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도구변수 추정결과의 국가별 비교

영국 독일 미국 한국

10년 근속 - OLS 8.8% 12.8% 20.4% 29.9%

10년 근속 - 개인 

미관측 특성
8.6%  4.8%  5.6%

10년 근속 - 개인 

미관측 특성+일자리 

미관측 특성

5.4% -0.03%

 4.0%, 

1975～2001년 

기준 11.2%

12.3%

자료:독일과 영국은 Dustmann & Pereira(2008), 미국은 Altonji & Williams(2005)

의 추정 결과를 인용한 것임.

값을 보여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는 개인 미관측 특성에 더해 일자리 미관측 특성을 통제할 경우 추정

치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활발한 자발적 이직과, 이를 통한 직업탐색이 

더 성공적인 매칭으로 이어지는 한국적인 경력 발전과정과 연관되어 있

을 수 있겠다.

제3절 성과급 확산의 영향

1.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가 포함된 임금 결정방식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

중을 한국노동패널조사로 확인해 보면, 2000년 전체 근로자 기준 11.5%

에서 시작해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9.5%까지 확대된 이후 다소 

떨어져 17%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진입연

령대와 은퇴연령대를 제외하고 25～54세에 국한해 볼 경우 성과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지만 추이 자체는 비슷하다. 남성 25～

54세로 국한해 보면 대략 1/4 정도의 근로자가 성과급제를 현재 적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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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체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제 적용자 비중 추이

(단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서열별로 10개의 분위를 나누어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

중을 보면, 2000년에만 해도 가장 높은 10분위 18.7%, 가장 낮은 1분위 

8.2% 등 임금이 높은 쪽에 비해 낮은 쪽의 성과급 적용비율이 낮은 모습

을 보이지만, 모든 분위에서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7년 뒤

에는 임금이 낮은 계층에서는 별다른 성과급제 확대가 보이지 않지만, 대

략 7분위부터는 임금이 높을수록 성과급제가 크게 확대되어 가장 높은 

10분위는 절반에 가까운 49.6%가 성과급제에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1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성과급제와 노조 유무를 교차해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노조가 있는 곳

의 평균 근속기간이 노조가 없는 곳에 비해 두 배가량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제가 없는 곳과 있는 곳을 노조 유무별로 

보면, 노조가 없을 경우 성과급제가 있는 기업이 없는 곳에 비해 약간 긴 

근속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2000년에는 없었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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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임금분위별 성과급제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단위:%)

2000 2007 2014

 1분위  8.2  5.7  2.8

 2분위  7.9  5.2  5.3

 3분위  6.6  7.1  7.3

 4분위  9.7 10.9  8.5

 5분위 11.1 13.9 13.5

 6분위 13.8 12.2 11.5

 7분위 12.5 22.7 18.6

 8분위 14.7 24.6 24.0

 9분위 11.7 43.8 39.9

10분위 18.7 49.6 45.7

전 체 11.5 19.5 17.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표 3-5> 성별로 본 재직 기업의 노조 유무별, 성과급제 유무별 평균 근속기간

(단위:년)

3차(2000년) 17차(2014년)

성과급제 
없음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과급제 
있음

전 체
무노조 3.6 3.3  5.1  7.7

유노조 7.8 6.7 11.3 13.1

남성, 

25～54세

무노조 4.7 3.2  6.1  7.8

유노조 8.7 7.6 12.6 12.6

여성, 

25～54세

무노조 2.8 2.7  4.3  6.2

유노조 7.7 5.4  7.5 13.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년에만 해도 유노조 무성과급기업의 근속기간이 유노조 유성과급기업의 

근속기간보다 소폭 길었지만, 20014년이 되면 남성은 차이 없고, 여성은 

오히려 유노조 유성과급기업의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 노조가 없는 곳에 비해서는 대체로 노조가 

있는 곳의 시간당 임금이 높은 가운데, 노조 유무별로 보면 성과급제가 

있는 쪽의 임금이 없는 쪽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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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성별로 본 재직 기업의 노조 유무별, 성과급제 유무별 평균 시간당 임금

(단위:만원)

3차(2000년) 17차(2014년)

성과급제 없음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과급제 있음

전 체
무노조 0.47 0.58 1.05 1.66

유노조 0.68 0.68 1.75 2.04

남성, 

25～54세

무노조 0.58 0.68 1.28 1.78

유노조 0.71 0.75 2.02 2.22

여성, 

25～54세

무노조 0.37 0.50 0.93 1.39

유노조 0.61 0.65 1.34 1.7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있고, 노조가 있는 경우 고임금 쪽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성과급

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경우 중간-중간 상위 정도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

이 높음을 보여준다. 

성과급은 성과(생산성)에 맞춰 보상하므로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제

공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업의 종업원 감독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더 잘 반영하므로 좀 더 능

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선별효과(sorting effect)를 기업에게 제

공할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11)

또한 장기고용관계에서는 승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통해 유인을 제공

할 수 있는 반면, 원래부터 당장의 많은 보상을 원하는 특성이 있는 근로

자 집단을 고용하는 경우 당장 더 보상해 주는 성과급 제도가 효용이 높

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업들은 성과급을 도입할 유인이 있는 한편으로, 

성과급은 불평등을 높일 수 있다. 선별효과 때문이든, 아니면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기 때문이든, 일부 집단에게 좀 더 효과적

으로 보상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양

극화 시대에 고숙련자의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큰 트렌

드 변화에서 성과급제는 과실을 더 원활히 상향 이동시키는 전달벨트 역

11) 이하의 성과급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Lemieux et 

al.(2009)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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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과급이 실제 불평등 수준을 높이는지는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성과급이 도입되기 전 임금체계의 성격이 어땠

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임

금분포의 하위에 위치한다면 성과급의 확산이 상위임금불평등 확대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상위 임금 계층이 기존에도 향유하고 있던 

렌트(rent) 추구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수단으로 성과급을 이용하는 것

이라면, 상위계층에서 성과급이 크게 확산되면서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 

이상의 논리에 따르면, 성과급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추정식

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 가능하게 된다. 

우선, 성과급제하에서는 감독비용이 낮기 때문에, 성과급제에서와 비성

과급제에서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면, 성과급제에서 상수항이 더 작게 된다.

둘째, 성과급제를 하면 능력이 임금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종 

숙련지표나 미관측 개인특성에 따른 보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제를 하면 일자리 특성에 따른 보상은 낮아질 것이다. 성

과급은 기본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자리에 

있는지에는 덜 연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시스템은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은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에서만 이용 가능한 

숙련에 대한 보상이나 장기 고용관계를 지속하면서 장기적 성과를 독려

하기 위한 임금 체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 특성에 따른 보상 성

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과급제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장기 근속이 일부 집단에 한정되는 특성을 갖는 우리나라에선 근속 배분

에 따른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는 대신 성과급에 따른 불평등은 강화되는, 

일종의 근속급과 성과급이 대체되는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숙련과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시켜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보

상 또한 크게 만드는 성과급의 특성상 기업특수숙련에 대한 보상 측면도 

있는 근속에 따른 보상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근속으로 보상하

고 성과급까지 얹어지는 보완관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Lemieux et al.(2009)은 성과급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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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로그임금=성과급유무+인적특성 (식 6)

+인적특성×성과급 유무+사업체 특성

+사업체특성×성과급 유무

앞서의 정리에 따르면, 식 6의 은 낮은 감독비용 때문에 음수(-)로 추

정되어야 하며, 성과급제하에서 교육수준, 노동시장 경험 같은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보상받게 되므로 는 양(+)의 값으로 추정될 것이다. 

근속을 포함해 사업체 특성은 성과 보상의 특성상 일자리 특성보다는 개

인의 성과가 더 중요하므로 는 음(-)의 값으로 추정될 것이다. 

실제 Lemieux et al.(2009)의 추정에 따르면, 근속의 는 (-)으로 추정

되었으며, 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결과는 노동패널조

사 10～17차 조사자료를 이용해 추정되었으며, <표 3-7>에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선형회귀모형에서는 성과급의 회귀계수가 (-)이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게 추정되었다. 여성은 성과급제하에 있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7% 높은 임금을 받으며, 교육×성과급 계수가 모두 (+)여

서 예상대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을 노동시장 경험의 대리변수로 본다면, 역시 성과급 교호항의 

계수가 (+)여서 고숙련, 고학력 등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된 보상수준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성과급이 있으면, 성과급이 없는 경

우에 비해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표에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직업, 업종도 성과급 교호항이 보상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해 일자리 

특성에 따른 보상은 성과급제하에서 작아진다는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근속의 경우는 예상과 다르게 성과급제하에서 오히려 보상 수

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해 보면 근

속 10년이라면 성과급제가 없을 경우 20% 정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성과 

급제가 있을 경우 26%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서 성과급제가 근속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 보상을 강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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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성과급제의 효과

OLS 고정효과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성과급 -0.156 0.138 0.257 0.049 0.133 0.715

여성 -0.295 0.005 0.000

여성×성과급 0.070 0.013 0.000 -0.017 0.014 0.216

교육(초졸 이하)

중졸 이하 0.042 0.010 0.000 0.006 0.064 0.929

고졸 0.157 0.009 0.000 0.058 0.084 0.492

전문대졸 0.271 0.011 0.000 0.125 0.098 0.199

대졸 0.353 0.012 0.000 0.265 0.100 0.008

대학원 이상 0.488 0.017 0.000 0.160 0.107 0.134

교육×성과급

중졸 이하 0.012 0.047 0.793 0.150 0.045 0.001

고졸 0.173 0.042 0.000 0.074 0.041 0.070

전문대졸 0.110 0.044 0.013 0.091 0.043 0.036

대졸 0.160 0.044 0.000 0.087 0.043 0.044

대학원 이상 0.104 0.049 0.033 0.062 0.048 0.198

연령 0.043 0.001 0.000 0.109 0.003 0.000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연령×성과급 0.003 0.005 0.533 -0.010 0.004 0.029

연령제곱×성과급 0.000 0.000 0.620 0.000 0.000 0.014

근속연수 0.023 0.001 0.000 0.010 0.001 0.000

근속연수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24

근속연수×성과급 0.006 0.002 0.008 -0.001 0.002 0.654

근속연수 제곱×성과급 0.000 0.000 0.477 0.000 0.000 0.313

노조유무 0.097 0.008 0.000 0.018 0.008 0.017

노조유무×성과급 -0.053 0.014 0.000 -0.034 0.012 0.005

근속 10년

성과급제 있음 0.263 0.088

성과급제 없음 0.207 0.090

주 :보고된 변수 외에도 산업과 직업을 대분류 수준에서 통제하였으며, 사업체 

rabh도 통제하였음. 이들 변수 모두 성과급과 교호항으로도 통제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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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결과(고정효과 모형)를 보면, 

성과급 교호항은 대졸이 (+)로 유의하며, 노조 유무가 (-)로 유의할 뿐 대

부분의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근속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4절 성과급 확산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성과급 확산이 임금불평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 분석해 보았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임금불평등은 약 2007년 정도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정체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

은 트렌드는 다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이 절에서 분석에 이용한 기법은 성과급 확산이 불평등을 강화시켰다

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성과급 적

용 비율이 예전과 같을 때 불평등이 얼마나 감소할까를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다. DiNardo, Fortin, & Lemieux(1996)은 노동조합원 여부 변수를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노동조합원 비율이 같을 때 불평등이 얼마나 감

소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의 인적 

특성, 산업 등 일자리 특성까지 유사하게 일치시킨 상태에서 불평등 수준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노동조합원 여부가 아니

라 성과급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2000년에 성과급제를 적용받던 사람

과 아닌 사람의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및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사람들

의 비율을 2014년 자료에서 일치시킬 경우 2014년의 불평등 수준은 어떻

게 변화할지를 분석하였다. 

앞서 본 불평등의 정점은 2007년이므로, 2000년의 성과급제 비율, 성과

급/비성과급 근로자들의 특성까지 2007년에 적용시킬 때 불평등이 어떻

게 변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0년과 2014년의 실제 불

평등은 9분위 대 5분위의 경우 0.73에서 0.84 로그 포인트 차이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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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추이

9대5 격차 5대1 격차 9대1 격차

2000 0.73 0.68 1.40

2001 0.79 0.69 1.48

2002 0.81 0.69 1.50

2003 0.84 0.74 1.58

2004 0.88 0.78 1.67

2005 0.88 0.79 1.67

2006 0.88 0.78 1.66

2007 0.91 0.75 1.66

2008 0.86 0.77 1.63

2009 0.86 0.71 1.57

2010 0.83 0.75 1.58

2011 0.85 0.74 1.59

2012 0.82 0.69 1.51

2013 0.83 0.69 1.52

2014 0.84 0.67 1.5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였다. 2014년 임금수준에 2000년의 성과급제 비중, 성과급제 받는 사람들

의 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 비성과급제 인적 특성, 일자리 특성을 적용하

면 9대5 격차는 0.82로 감소하여 성과급제 확산으로는 이 시기 불평등 증

가의 단지 17.9%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있다는 것은 

0～100 사이의 값일 때 그런 것이고, 이 값의 범위를 벗어나면 설명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2000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9분위 대 5분위 격차는 약 20% 정도 

설명하며, 5분위 대 1분위 격차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은 중간 계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와 같은 결과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상위 75%에 해당하는 7.5분위와 5분위의 임금격차도 분석해 

보았는데, 이 층의 임금불평등 증가의 57%를 성과급제 확산이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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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같은 기법으로 Lemieux et al.(2009)이 분석한 결과 1970～

90년대 간 임금불평등 성장의 20% 정도는 성과급 확산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최상층부(8분위 위, 즉 상위 20%의 불평등 증가)의 임금불평등 성

장은 전적으로 성과급 확산과 연관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표로 보고하지

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20% 이내의 불평등 증가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표에 보고된 것처럼 중상위, 즉 상위 5～7.5분위의 임금불평

등 증가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상위층 불평등 증대에서 성과급제 확산의 설명력이 약한 이유는 2000

년대 중반 사이 최상위 10분위 임금계층에서는 성과급제의 적용범위가 

1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비성과급

제에 있던 근로자들이 성과급제로 이동해 성과급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

단의 임금불평등 수준이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난 점, 그리고 성과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층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

난 결과로 보인다.  

<표 3-9> 임금불평등에 대한 성과급제 확산의 효과

9분위 대 5분위 5분위 대 1분위 9분위 대 1분위

2000년 실제 0.73   0.68 1.40

2014년 실제 0.84   0.67 1.50

2000년 분포～2014년 임금 0.82   0.68 1.50

설명력 17.9 179.1 2.7

9분위 대 5분위 5분위 대 1분위 9분위 대 1분위

2000년 실제 0.73   0.68 1.40

2007년 실제 0.91   0.75 1.66

2000년 분포～2014년 임금 0.88   0.77 1.64

설명력 20.2 -20.6 8.3

7.5분위 대 5분위 5분위 대 1분위 7.5분위 대 1분위

2000년 실제 0.38   0.68 1.06

2007년 실제 0.47   0.75 1.22

2000년 분포～2014년 임금 0.42   0.77 1.19

설명력 57.1 -20.6 21.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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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이해되

어 온 수치는 단순히 능력이 좋거나, 해당 일자리와 잘 맞아 성과가 좋았

던 사람들이 더 오래 남아 이에 따른 보상을 향유한 결과에 더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고 본 근속의 순수한 임금에 대한 

영향은 10년 근속당 5～10% 임금인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

성과 일자리 특성 등 자료 상 관찰된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

나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의 약 1/4～1/3 수준으로, 

나머지 3/4 내지 2/3는 (관찰되지 않는) 능력이나 일자리 특성의 결과였

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추정된 순수한 근속의 효과는 비슷한 방법을 

활용한 미국의 연구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2000년대에는 성과급이 많이 확산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확산된 

성과급이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을 완화시켰는지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

과는 실제 확산된 성과급이 근속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많이 

받았을 사람들에게 성과보상까지 추가하는, 근속급을 보완하는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성과급제의 확산으로 인해 중상위 임금불평등 강화가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75%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상당 부분 성과급제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최상위층에서 나타난 불평등 확대에 대해서

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90%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성과급제 확산이 

대략 2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 불평등 증대에서 성

과급제 확산의 설명력이 약한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최상위 10분위 임금

계층 성과급제 적용범위가 2000년 10% 수준에서 2007년 5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비성과급제에 있던 근로자들이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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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이동해 성과급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임금불평등 수준이 수렴

하는 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있고, 또한 성과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층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속급의 (직무)성과급제로의 변화가 목표하는 바

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 선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근

속은 이미 그 자체로 개인의 능력이나 해당 일자리와 개인의 궁합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측면을 제외할 경우 구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의 임금에 대한 순수효과를 보인다. 모두가 비슷하게 근속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로 개인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제어해 주는 일본식 근속급

과 달리,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근속급은 일본과는 외형

만 유사할 뿐 능력 있는 개인에게 보상을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더 가깝다

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근속이 긴 사람은 인구의 일부에 불과하고, 근속에 따른 임

금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하게 된다.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근속급을 약화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또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니 더 많은 사람들의 근속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생애임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근속급에 성과급이 얹혀져 일부에게 보상이 집중되는 형

태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을 좀 더 지지한다. 직무성과급이라는 좋은 의도

와 실제 나타난 결과의 상충을 시사하는 것이다. 

불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근속급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

하다. 하지만, 이 변화는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불평등 강화로 귀결될 가

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양극화의 반복일 것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지 않

은 서구선진산업국가들 중에 직무급이 자리 잡은 나라는 대개 초기업단

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나

라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입이직이 대단히 활발하고 입이직의 상당수

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자발적 이직이다.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미관측) 개인특성이 같다면 일자리 매치의 질이 좋은 사

람은 자발적 입이직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근속이 짧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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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 연구의 발견은 근속이 짧은 또 다른 이유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직무)성과급제가 확산되는 것처럼 오직 개별 기업단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불평등이나 개인의 발전경로 등 여러 면에

서 부적절할 수 있다. 임금 결정의 좀 더 초기업적 대안을 생각해 볼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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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제1절 머리말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자산분포 혹은 

자산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가 많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부족해서이다. 관련 기존 연구는 조사 자료를 이용한 것이

었다. 이정우․이성림(2002)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1998

년까지의 가구자산 분포를 연구하였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에

서는 토지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전세제도 때문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최하층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명재․김현숙(2006)의 연구는 소득과 부동산 자산의 결합분포를 연

구한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정보가 있는 

2003년 부동산 과세자료와 소득정보가 담긴 200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

를 결합하여 소득-부동산 자산의 결합분포를 살펴보았다. 부동산 과세자

료는 행정자료로 조사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동산 소유분포를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인데, 이를 고소득과 고자산 가구가 잘 포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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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계조사자료에 붙이면서 자산소유형태의 전모를 알 수 없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전병유․정준호(2014)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자산과 

소득의 관련성을 외국과 비교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동향조

사’보다 표본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를 많이 포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자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저소득-저자산, 고소득-고자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과 비슷해서 상관성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

여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최근 발표된 국민계

정의 대차대조표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인 자산-소득 비율을 살펴본다. 

그리고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관련성을 살펴

본다. ‘가계금융조사’가 그나마 표본 수가 가장 많은 조사이기는 하지만, 

자산이 매우 많은 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자산 불평등의 전모를 알 

수 없다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자산분포의 온전한 형태를 알기 전에, 

본 연구의 제4절에서는 현재 가용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재산소득의 분

포와 금액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현재 조사되거나 포착되고 있

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향후 보다 온전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제2절 자산통계 현황

1. 국민계정의 자산통계

가. 국가자산(정부자산 포함)

최근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에 대한 자료가 발표되어 거시적인 

지표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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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가총자산/국민총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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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계정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주택자산, 설비자산, 농경지임야로 나뉜다. 주택자산은 건설자산(주거용

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과 토지자산(주거용부속토지, 비주거용부

속토지, 구축물부속토지)을 합한 것이다. 설비자산은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산(운송장비, 기계, 육성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을 합한 

것이다. 농경지임야에는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토지, 기타토지, 임목자

산이 있다. 

[그림 4-1]에서는 국가총자산을 국민순소득(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

득)으로 나눈 값을 보여주고 있다. 총자산/국민소득 비율은 2001년 726%

에서 2013년 955%로 증가하였다. 소득대비 자산비율이 증가한 것은 주택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택자산/국민소득 비율은 2000년 약 

495%에서 2013년 678%로 증가하였다. 국민소득 대비 설비자산과 농경지

임야 등 다른 자산의 비율은 100%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다. 

나. 개인자산

개인자산은 총자산에서 정부나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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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자

료에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개인자산에 대한 정보는 2011년부터 있고, 금

융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개인자산에 대한 정보는 1995년부터 있다.

먼저 <표 4-1>에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개인 순자산/개인소득 비율

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국민계정에서 개인부문 순본원소

득잔액을 가리킨다.12) 

순자산/개인소득 비중은 약 770% 정도이다. 개인자산 가운데 주택자산

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개인자산 중 주택자산이 56%를 차지하여 주택자산

/개인소득 비중은 약 430%이다. 금융순자산은 순자산의 22%를 차지한

다.13) 

[그림 4-2]에서는 금융자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개인소득 대비 개인

자산의 비율을 보여준다. 금융자산을 제외한 개인 자산/소득 비율은 2000

년 430%에서 2010년대 600%로 증가하였다. 소득대비 자산비율이 늘어난 

것은 주거용 건물과 토지자산/소득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소득 대비 비주거용건물, 농경지, 설

비재고자산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이상에서 국가자산/국민총소득 비율과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을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이

<표 4-1>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

2011 2012 2013

주택자산 4.41 4.34 4.27 

금융순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1.63 1.69 1.74 

기타자산 0.17 0.15 0.14 

순자산 7.73 7.71 7.60 

자료 :국민계정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12) 순본원소득잔액에는 귀속소득이 약 20% 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개인소

득 대비 자산의 비중은 더 높다. 

13) 참고로, Piketty and Zucman(2014)이 개인자산을 계산할 때에는 소비자 내구재 

가치를 제한다. 한국에서는 ‘국가자산통계’에서 소비자 내구재의 가치는 2012년 

약 227조 원이다. 소비자 내구재의 가치가 개인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서 소비자 내구재를 빼지 않아도 자산/소득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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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개인자산/개인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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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계정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늘어난 이유는 주택자산, 특히 주거용 주택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아파트 공급의 증가)이 주택자산 상승을 

주도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의 상승은 불평등에서 자산의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나 설비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평등 분포

와 전개에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논의

한다.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자산 현황

여기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 현황을 미시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국민계정과 비교하여 얼

마나 자산을 포착하고 있는지 비교한 것이 <표 4-2>이다. 

국민계정에 발표된 2013년 총자산은 7,585조 원인 데 반해 가계금융조

사에 발표된 총자산은 5,906조 원으로 국민계정 대비 77.9%에 해당한다. 

자산의 구성항목별로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된 실물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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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민계정 개인자산의 비교

(단위:십억원)

　 가계금융복지조사(A) 국민계정(B) 비율(A)/(B)

총자산 5,906,222  7,585,524  0.779 

금융자산 1,578,372  2,673,989  0.590 

실물자산 4,327,850  4,911,535  0.881 

순자산 4,850,691  6,365,889  0.762 

부채총액 1,055,531  1,219,635  0.865 

자료 :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국민계정 개인자산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부채는 약 87% 전후이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국민계정 대비 59%가 포착되고 있다. 조사자료가 초고자산 보유 집단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 자산에 비해 금융자산의 소유

가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조사자료의 과소포착 문제가 금융자산에 대해 

더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우 거칠게 얘기하면, 가계

금융복지조사는 전체 자산의 20% 정도를 보유한 초고자산 집단은 포착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고 여기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소득분포

를 분석한다. <표 4-3>에서는 2013년 현재 가구총자산 분위별 자산의 구

성을 보여주고 있다. 총자산이 가장 적은 가구가 1분위이고 가장 많은 가

구가 10분위에 있다. 

이 자료에서는 최상위 10% 가구가 전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나타난다. 국세통계 자료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7%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집중도가 소득의 집중도보다 매

우 큰 것을 감안하면 최상위 10%의 자산비중 44.5%는 매우 적은 값이다. 

[그림 4-3]에서는 총자산 분위별로 각 자산항목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

다. 전체적으로 보아 가구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거주주택, 거주주

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67.1%를 차지한다. 앞서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자료에서는 개인자산 중 주택자산이 56%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조사자

료에서 부동산 자산에 비해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과소포착되고 있

기 때문에 조사자료에서는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과대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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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분위별 가구 총자산

(단위:만원)

분위

가구

총자산

평균

총자산

집중도

(%)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 보증금
거주

주택

거주

주택 외
계약금

기타

실물

1분위 607   0.2 235 272 35 6 0 59 

2분위 2,950    0.9  969 1,255 339 74 2 311 

3분위 6,476    2.0  1,780 2,009 1,790 372 20 505 

4분위 10,684    3.3  2,478 2,728 3,792 949 34 704 

5분위 15,440    4.8  3,474 2,382 7,055 1,410 64 1,055 

6분위 21,273    6.4  4,706 2,365 10,319 2,573 81 1,228 

7분위 28,805    8.7  6,001 2,353 14,231 4,337 207 1,676 

8분위 38,999   11.2  7,968 2,618 17,743 8,235 351 2,083 

9분위 57,187   16.6  11,353 2,913 23,340 16,278 481 2,823 

10분위 143,185   44.5  24,475 4,682 39,625 65,904 975 7,524 

Total 32,557 100.0 6,343  2,357  11,826  10,013  222 1,796  

Gini 0.596 0.675  0.852  0.690  0.873  0.989  0.767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3] 가구총자산 분위별 각 자산항목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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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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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자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가구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

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금융자산으로 구분되

고 있지만 사실상 주택거주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

라고 볼 수 있다. 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자산(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계약금)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5%이다. 

총자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이 가장 적은 1

분위에서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은 51.6%이며 4분위(70.2%)까지는 선

형적으로 증가한다. 4분위를 넘어서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며 자산이 가장 높은 10분위에서는 77.7%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 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등이 있

는데, 총자산 가운데 어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가에 따라 가구를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그룹은 가구 총자산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

로 1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2그룹은 총자산 가운데 

거주주택 자산이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로 4분위부터 9분위까지의 가구

가 여기에 속한다. 3그룹은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가구로 10분위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총자산 가운데 거주외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0.873으로 불평등도가 

매우 높다. 반면 저축, 거주주택의 지니계수는 각각 0.675, 0.690으로 다른 

자산항목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은 편이다. 주택자산이 불평등에 기여하

는 바는 이중적이어서, 자가주택은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만 거주주택 외의 주택소유는 자산불평등을 확대한다. 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외 주택, 계약금을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 자산의 지니계수는 0.630

으로 저축의 지니계수보다 약간 낮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자산은 전체 

자산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표 4-4>에서는 총자산 분위별로 부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자산이 많을수록 총부채액도 많다.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 가구의 총부채액은 256백만 원으로 9분위 가구 

부채액의 2.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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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자산분위별 부채 현황

(단위:만원)

　
총자산

(A)

금융

부채

(B)

임대

보증금

(C)

총부채

(D)=(B)+ 

(C)

금융부채

/총부채

(B)/(D)

금융부채

/총자산

(B)/(A)

금융부채

/총소득

 1분위    607   680     0   680 1.000 1.120 0.491 

 2분위   2,950   764     1   765 0.999 0.259 0.347 

 3분위   6,476  1,048    34  1,083 0.968 0.162 0.403 

 4분위  10,684  1,680   101  1,781 0.943 0.157 0.530 

 5분위  15,440  2,431   206  2,637 0.922 0.157 0.654 

 6분위  21,273  2,998   517  3,516 0.853 0.141 0.683 

 7분위  28,805  3,850   894  4,744 0.812 0.134 0.771 

 8분위  38,999  5,087  1,867  6,954 0.732 0.130 0.890 

 9분위  57,187  6,477  3,932 10,409 0.622 0.113 0.975 

10분위 143,185 14,656 10,966 25,622 0.572 0.102 1.476 

Total  32,557  3,967  1,852  5,818 0.682 0.122 0.886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둘째, 총자산이 많을수록(총부채액이 많을수록) 부채 중에서 금융부채

의 비중은 하락하고 임대보증금의 비중은 상승한다. 자산이 적은 가구에

는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은 금융부채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아주 자산이 많은 경우(예: 10분위) 주거주택 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많다. 임대보증금은 부채항목이므로 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셋째,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 비중이 낮아서 금융부채/

총자산 비율이 낮다. 금융부채/총자산 비율은 3～8분위 가구의 경우 14%

내외인 반면, 10분위 가구에서는 10.2%이다. 따라서 총자산이 많은 가구

가 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부채의 부담이 적다. 반면 금융부채

의 부담이 큰 집단은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로 금융부채액이 자산

액보다 더 크다. 

넷째, 가계의 부채부담을 재는 척도로 부채/소득 비율을 사용하고는 하

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부채/총소득 비율이 높다. 이 척도를 사용하

면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부담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거주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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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는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

증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도 많고 임대보증금도 많다. 총자산이 매우 많은 가구들

이 보유한 부채는 임대수입이나 부동산 매매차익을 기대하여 생긴 부채

이기 때문에 자산투자형 부채이다. 금융부채/소득 비율은 자산이 아주 높

은 사람들의 부채를 과대평가하고, 한편으로 자산이 아주 적은 가구의 생

활형 부채 부담은 과소평가한다.

제3절 조사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

성명재․김현숙(2006)의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에 주택과 토지자산 

정보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는데, 주택자산 보유는 소득과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반면, 토지보유는 소득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전병

유․정준호(2014)의 연구에서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자

산 불평등과 자산-소득 상관관계를 외국과 비교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미국, 스웨덴에 비해 낮고, 남유럽 국가와 

비슷하다. 한국의 소득-자산의 상관관계는 저소득-저자산, 고소득-고자

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과 비슷해서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본절에서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자본소

득의 결합분포를 살펴본다. 전병유․정준호(2014)의 연구에서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소득도 높은가가 연구의 대상이라면, 본절에서는 재

산소득이 많은 가구(즉,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근로소득도 많은가

가 연구의 대상이다. 재산소득은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

산소득이 많다는 것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이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상관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상관성

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가/노동자 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본가와 노동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재산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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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계급분

리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임금과 사업소득을 합한 것이다. 사업

소득의 성격이 항상 문제가 된다. 조사자료에서 사업소득은 주로 자영업

자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임금과 이윤이 함께 들어 있는 혼합소득(mixed income)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의 보유에 따른 소득과 나머지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표 4-5>에서는 자료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파악정도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총임금은 약 523조 원으

로 파악되었는데, 국세자료 연말정산자료나 국민계정의 임금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금 총액에 대해서는 조사자료가 행정자료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4조 원이 파악되었는

데, 국세자료의 62조 원(부동산 사업소득 제외)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다. 

세금보고 자료에서 사업소득이 과소보고되고 있다는 상식과 부합한다.

배당과 이자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세자료에서 잘 포착

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세자료에서 매우 과소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 이자,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을 합한 재산소득의 경우, 가

<표 4-5>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자료, 국민계정에서의 소득 비교

(단위:십억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자료 국민계정

근로소득
523,437

임금

582,565  

연말정산 총급여+

일용소득+퇴직금

559,398

임금 및 급여+

퇴직금 

사업소득 204,715  62,725 164,310  

재산소득

36,087

배당+이자+

부동산임대+연금  

71,504 

배당+이자+

부동산사업+연금

61,215  

배당+이자+임료

주:사업소득=총수입-총비용(부동산수입은 재산소득으로 봄). 국민계정에서 부

동산임대소득은 재산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포함됨. 국민계정에서 임료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국세자료․국민계정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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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36조 원 정도가 파악되는 반면 국세자료에서는 71

조 원 정도가 포착되고 있어서,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조사자

료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포착되고 있는 문제를 다시 보여준다. 

재산소득이 과소포착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사통계의 장점도 있

다. 국세통계와 같은 소득집단별 통계를 이용하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의 비중만 알 수 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가구별 소득정보를 이

용하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결합분포의 비대칭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결합행렬(association matrix)을 

이용하여 두 소득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표 4-6>에서는 근로소득과 자

본소득의 결합행렬을 보여준다. 자본소득 80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자본

소득의 값이 0인 점을 감안하여 각 요소소득의 80분위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상위 0.5% 이상(>P99.5)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순위가 완전히 

일치하면 두 소득이 만나는 칸에서 빈도는 0.5%가 된다. 재산소득과 근로

소득의 순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두 소득이 만나는 칸에서 빈도는 

0.0025%가 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결과 해당 칸의 빈도는 0.05%

이다. 미국에서 조세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Atkinson and Lakner, 2015) 

이 값이 2000년에 0.13%이다. 최상위 소득에서 한국에서 재산소득과 근

<표 4-6> 결합 행렬

(단위:빈도, %)

  재산소득

근로소득
<P80 P80～90 P90～95 P95～99 P99～99.5 >P99.5 합

<P80 65.70 7.60 3.43 2.77 0.29 0.21 80 

P80～90 7.59 1.16 0.69 0.48 0.05 0.04 10 

P90～95 3.63 0.63 0.34 0.30 0.04 0.05 5 

P95～99 2.49 0.52 0.46 0.36 0.07 0.09 4 

P99～99.5 0.32 0.04 0.04 0.06 0.02 0.02 0.5 

>P99.5 0.21 0.09 0.03 0.07 0.05 0.05 0.5 

합 80 10 5 4 0.5 0.5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장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69

로소득의 결합정도가 미국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조사자

료를 이용한 것이고 미국은 최상위 소득을 더 잘 포착하는 조세자료를 이

용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소득과 근로소득 관계의 대칭성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이 최상위 

0.5% 이내인 가구가 재산소득 1～0.5%에 속하는 경우는 0.05%이다. 반면 

재산소득이 최상위 0.5% 이내인 가구가 노동소득 1～0.5%인 경우는 

0.02%이다. 근로소득 최상위 0.5% 이내의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위 집단

에 속할 빈도가 자본소득 최상위 0.5% 이내의 가구가 노동소득 최상위 

집단에 속할 빈도보다 높다. 즉 근로소득 최상위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위

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가 근로소득 최상위일 가능성

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대수입형 자본가(rentier capitalist)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관계는 노동소득 1%, 자본소득 1% 수준으로 내

려가면 사라진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간 비대칭 관계는 미국의 최상위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만 미국에서는 소득 1% 수준에서도 

비대칭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한국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대칭

성은 매우 높은 소득수준(0.1%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제4절 다른 자료를 이용한 재산소득의 파악

재산소득에는 배당, 이자, 임대소득이 있다. 이 절에서는 국세통계와 부

동산 관련 조사통계를 이용하여 재산소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금융소득(배당, 이자)

[그림 4-4]에서는 국세통계에서 포착된 이자와 배당의 분포를 보여준

다. 그림의 가로축은 종합소득을 가리킨다. 세로축은 분포(%)를 가리킨

다. 조세단위가 개인이므로 국세통계에서 단위는 개인이다. 총소득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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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국세통계에서 이자와 배당의 분포(2012년 귀속)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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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자료:국세청, ꡔ국세통계연보ꡕ.

원이 넘는 사람들이 배당의 86.6%를 가져간다. 총소득 1억～2억 원인 사

람들이 전체 배당의 8.7%를 가져간다. 총소득 1억 원이면 소득상위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상위 1%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95.3%를 가져간

다.14) 

총소득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총 이자의 60%를 가져가고, 1억～2억 

원인 사람들이 총 이자의 19.2%를 가져간다. 따라서 소득 상위 1%의 사

람들이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의 

분포가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자료에서는 총소득이 1억 

원인 가구도 매우 적게 포착된다. 개인으로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최상위 1% 소득자들이 가져

가는데, 최상위 소득층을 잘 포착할 수 없는 조사자료로 금융소득의 분포

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4)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가구당 이자, 배당 금액을 살펴보았는데 국세통계의 금

액에 비추어 매우 적은 값이어서(예를 들어, 국세통계에서 총 이자금액은 39조 원

인데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자수입 총금액은 2.4조 원임) 국세통계의 분포가 실제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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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최상위 금융소득 집단의 금융소득(배당+이자)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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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

20%

2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위0.1% 최상위0.01%

주: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홍민기(2014), p.121, [그림 6-6].

[그림 4-5]에서는 최상위 금융소득 집단의 금융소득 집중도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20세 이상 인구의 0.1%가 금융소득의 약 18% 정도를 가져

간다. 최상위 소득집중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최상위 금융소득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2.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매차익

임대소득은 크게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상업용 건물로부터의 임대소

득, 토지임대료로 나눌 수 있다. 기타 공업용, 문교사회용 건물의 비중은 

매우 적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세

자료나 조사자료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임대소득이 실제보다 상당히 적게 

파악되고 있다. 이 항에서는 최근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매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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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크게 오피스와 매장15)으로 나뉜다. 오피스와 매장 면

적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통계연보’를 이용할 수 있고, 면적당 임대료나 

영업수입에 대한 정보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얻는 수입은 크게 임대료와 기타수입으

로 나뉜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이 실제로 계약한 금액을 조사하며,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과 월세액

을 전환율16)을 이용하여 완전월세액으로 환산한다.17) 예를 들어, 2013년 

4/4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11.8%이다. 

<표 4-7>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

를 들어, 서울지역 매장용 월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6만 원이고, 1평당 약 

20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16개 지역별로 상업용 부동산의 면적과 면적

당 임대료를 곱하여 지역별 총 임대료를 계산한 결과 2013년 말 현재 상

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연간 총 108조 원으로 추산된다. 단, 여기서 사용한 

면적당 임대료는 월세액과 더불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므로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얻는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부동산 소유주가 받은 보증금

을 금융자산으로 축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 자산을 소유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부동산 소유주체를 따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 가계

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전체에 해당한다. 2012년 용도별 토지소

유현황을 보면 상업지역토지 516㎢ 가운데 개인소유는 121㎢로 23.4%

15) 오피스는 기업 등이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 본사, 제조업 기능 등

을 제공하는 공간(건물)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물을 말한다. 

매장은 일반적으로 ‘일반상가’라고 지칭되는 건물유형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가 주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유치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16) 전환율은 임대인의 요구수익률로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 또는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한다.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 보

증금). 예를 들어 현재 전세기준 임대료가 1억 1천만 원인 건물이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전환율은 12%다. 즉, (100만 

원×12)/(1억 1천만 원-1천만 원) = 0.12 (12%)

17)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등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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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추정(2013)

상업용부동산

면적 (㎡)

오피스임대료

(월, 천원/㎡)

매장용임대료

(월, 천원/㎡)
오피스비중

연임대료

(십억원)

서울 159,682,342  20.4  59.7  0.918  45,364 

부산  46,700,138   7.9  29.1  0.895   5,670  

대구  33,183,594   7.5  23.6  0.908   3,566  

인천  35,410,129   9.3  31.8  0.870   5,192  

광주  20,319,513   6.2  22.3  0.894   1,919  

대전  21,007,633   4.9  18.6  0.877   1,651  

울산  14,261,093   8.3  18.2  0.867   1,643  

경기 147,223,303  11.5  31.9  0.893  24,148  

강원  26,269,996   6.8  20.9  0.879   2,678  

충북  20,341,943   4.6  21.4  0.841   1,781  

충남  26,465,066   7.3  14.1  0.880   2,578  

전북  24,493,146   4.1  15.6  0.882   1,613  

전남  23,785,171   5.7  11.4  0.829   1,908  

경북  33,927,107   7.4  14.5  0.865   3,405  

경남  40,603,157   6.5  16.3  0.898   3,666  

제주  14,070,918   4.7  12.5  0.862    967  

전체 　 　 　 　 107,749 

자료 :국토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를 차지한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개인이 수취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는 25.3조 원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순영업이익을 추산하여 보았다.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임대수입+기타수입-운영경비이다. 임대수입은 월세수입, 

보증금 운영수입, 실비, 관리비를 합한 것이다.18) 기타수입은 주차수입, 

회의실 임대수입, 자판기 관련수입, 광고판 및 송신탑 임대수입, 창고임대

수입 등을 합한 것이다. 운영경비는 건물관리와 관련된 비용19)을 말한다.  

18) 보증금 운용이율은 통상 CD 91일물 금리를 적용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9) 구체적으로 운영경비에는 청소비용, 시설유지비용, 수도광열비용, 주차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보안경비, 조경관리비용, 임대관련비용, 일반관리비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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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

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상업용 부동산 면적과 면적당 순영

업소득을 곱하여 지역별 영업소득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2013년 말 현재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은 연간 총 227조 원으로 추산된다. 위

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토지 중 개인 소유 비중 23.4%를 적용하면 개

인이 수취한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은 총 53조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계산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와 순영업소득이 얼마나 현실적인

지 직접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통계와 대조해 보는 작업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임대료의 가치로부터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4-8> 상업용 부동산 순영업소득 추정(2013)

　
상업용부동산

면적 (㎡)

오피스

순영업소득

(월, 천원/㎡)

매장용

순영업소득

(월, 천원/㎡)

오피스비중

연간

총영업소득

(십억원)

서울 159,682,342 52.7 63.7 0.918  102,666 

부산  46,700,138  20.6  27.3  0.895  11,943  

대구  33,183,594  19.3  24.0  0.908   7,850  

인천  35,410,129  22.3  34.6  0.870  10,166  

광주  20,319,513  11.1  20.7  0.894   2,960  

대전  21,007,633  11.3  16.1  0.877   3,000  

울산  14,261,093  21.1  23.2  0.867   3,660  

경기 147,223,303  27.9  33.1  0.893  50,208  

강원  26,269,996  17.1  20.0  0.879   5,493  

충북  20,341,943  10.2  19.5  0.841   2,860  

충남  26,465,066  12.4  15.8  0.880   4,057  

전북  24,493,146   9.0  13.9  0.882   2,814  

전남  23,785,171  15.2  10.9  0.829   4,129  

경북  33,927,107  15.6  15.8  0.865   6,363  

경남  40,603,157  13.6  17.5  0.898   6,808  

제주  14,070,918   9.8  15.1  0.862   1,782  

전체 　 　 　 　 226,758 

자료 :국토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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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기업과 가계의 건설 및 토지자산(2013)

(단위:십억원)

　 주거용 건물토지 비주거용 건물토지

정 부   49,119  610,570  

기 업  141,729  1,297,836  

가 계 2,956,606   572,419 

전 체 3,147,454  2,480,824  

자료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건설자산=주거용건물+비주거용건물+토목건설.

토지자산=주거용건물부속토지+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농경지+임야+기타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3년에 가계가 보유한 비주거용 건물

과 토지자산액은 572조 원이다. 여기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나오는 2013년 상업용 부동산의 소득수익률((임대소득-경비)/자산가격) 

4.97%를 적용하면, 국민계정 대차대조표로부터 추정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 가운데 가계가 수취하는 금액은 28조 원 정도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면적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

하여 계산한 결과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약 25.3조 원이

었고, 순영업소득은 53조 원이었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비주거용건물

토지자산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약 28

조 원이었다. 앞의 계산에 임대료는 월세와 월세로 환산한 보증금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53조 원은 개인 상업용 부동산으로 발생한 수입의 상한값

이라고 해석된다. 

부동산 매매차익은 주택가치 상승분과 주택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추

산한다. 국민계정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주택가치 상승분은 약 103조 원

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거래량은 전체 주택의 7.6%에 해

당한다. 이 두 정보를 이용하면 건물 매매차익(즉, 양도차익)액은 7조 

8,499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자료에서 건물 양도차익은 4,146억 원인 것

으로 나온다. 한편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산이 쉽지 않다. 

다만 국세자료에서 토지 양도차익은 건물양도 차익의 거의 2배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를 적용하면 2013년 토지 양도차익은 약 15조 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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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것으로 추산된다. 

3. 소득 불평등과의 관련성

최근 자산/소득 비율이 관심을 끈 것은 피케티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소득대비 자산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자본소득의 상대

적 몫이 증가하여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피케티의 주

장에 대해 자산/소득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 때문이라

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다(Bonnet et al., 2014; Homburg, 2014; Knibbe, 

2014). 주택자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산/소득값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피케티가 제시한 통계를 통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케티가 자산/

소득 비율의 증가로부터 자본소득의 증가를 직접 연결시킨 것은 그가 자

산과 자본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 만약 자산을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국한한다면 자산/소

득 비율의 증가는 곧 근로소득대비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

산/소득 비율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증가 때문이라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불평등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의 성격이 이중

적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내구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이다. 주택은 사용기간 동안 주택서비

스를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건물을 지을 때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판

매를 통해 실현된다. 내구소비재인 측면에서 주택은 자동차, 냉장고, 책상

과 다르지 않다. 

주택은 투자재, 즉 자산의 역할도 한다. 주택가격의 상승만으로는 소득

이 발생하지 않는다. 1억 원에 집을 사서 시가가 5억 원으로 올라도, 그 

집에서 살면 재산가치만 상승할 뿐 추가적인 소득은 없다. 매매차익은 실

현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1억 원에 집을 사서 5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시세차익을 벌어서 5억 원에 새집을 사는 것과 매매차익을 누리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은 동일하다. 따라서 자가주택자에게 재산가치의 

상승은 소비나 차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재산가치의 상승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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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한정된 것이다.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소득, 고자

산 가구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즉, 자본이득 capital gain)은 

소득 불평등을 높인다. 반면 누구나 살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서

비스 수요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균등하고 따라서 전세, 월세, 자가

주택을 포함한 주택 관련 자산의 분포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균등하

다. 자기의 주거와 관련된 주택자산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

할을 한다. 

제5절 소 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

여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자료로 보면,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

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자산 특히 주거용 주택자산

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만약 자산을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국한한다면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는 곧 근로소득대비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하

지만 자산/소득 비율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증가 때문이라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불평등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의 성격

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소득, 고

자산 가구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즉, 자본이득 capital gain)

은 소득 불평등을 높인다. 반면 누구나 살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 수요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균등하고 따라서 전세, 월세, 자

가주택을 포함한 주택 관련 자산의 분포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균등하

다. 자기의 주거와 관련된 주택자산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

할을 한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결합행렬(association matrix)를 이용하여 두 

소득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근로소득 최상위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



78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위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가 근로소득 최상위일 가능

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대수

입형 자본가(rentier capitalist)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관계는 노동소득 1%, 자본소득 1% 수준으로 내려가면 사라진다. 

금융소득의 분포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

체 배당의 95.3%,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최상위 소득집중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금융소

득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면적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

하여 계산한 결과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료는 약 25.3조 원이

었고 순영업소득은 53조 원이었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비주거용건물

토지자산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약 28

조 원이었다. 임대동향조사로 계산한 순영업소득은 월세와 월세로 환산

한 보증금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소득의 상한값이라 해석된

다. 부동산 매매차익은 주택가치 상승분과 주택거래량 정보를 이용하면, 

2013년 건물 매매차익(즉, 양도차익)액은 7조 8,499억 원으로, 2013년 토

지 양도차익은 약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통적으로 임대료는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얻는 불로소득으로 보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재산소득으로 구분하

였다. 그런데, 점차 부동산 임대료를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

는 경향이 생기면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생겼다. 현재 부동산임대

소득의 경우 국세청,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서 1960～70년대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구분

하여 통계를 제시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사업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합쳐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임대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부동

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통계를 제시하여 연구자가 

소득의 면모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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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세는 소득주체의 측면

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며, 요소소득의 측면에서 노동소

득과세와 자본소득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중 이자, 배당, 임

대료,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자본소득세에 속하

고, 법인소득세와 함께 넓은 범주의 자본소득세를 형성한다. 노동소득세

에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다.

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차이를 보이

고 있으며, 과세의 공평성 또한 어떤 개념의 소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소득원천설을 채택할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는 공평과세의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순자산증가

설을 채택할 경우에는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원적 소득

세(dual income tax)의 채택 여부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극단적인 이원적 소득세 체계에서

는 이중과세를 이유로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과거 개발시대의 구조적 특성, 즉 자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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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저임금노동의 지원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총소득 대비 실제의 세 부담(평균실효세율)이 낮

은 상태에 있다.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

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는 파

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채권

의 거래차익과 1세대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과하

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지만,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로 평균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정적자의 폭과 국가채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

라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보편적이고도 누진적인 증세에 대한 요구가 커

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소득불평도의 증

가로 내수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공평과세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매우 

긴요한 시점에 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불공평 과세는 소득창

출행위에 있어서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

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세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제2절에서는 소득의 개념을 

검토한 후 포괄적 소득과세와 이원적 소득과세의 원리를 살펴본다. 제3절

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상 과세소득과 과세체계를 살펴본 후 자본소득세

율과 노동소득세율을 비교한다. 제4절에서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 간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한 후 공평과세 방안을 

제시한다. 제5절은 요약과 정책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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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득과세의 이론적 검토

1. 소득의 개념

소득세는 특정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획득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소득의 정의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20) 소득에 대한 

정의는 크게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로 구분된다. 먼저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소득은 반복성과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발생원천별로 구분되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은 노동․자본․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 요소공

급의 대가로 분배되는 임금․이자․이윤․임대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시

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소득으로 간주하

지 않는다. 자본이득과 불규칙적인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과세

소득의 개념은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각종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

게 유리하다.

한편 순자산증가설(경제력증가설)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순자산 또는 

경제력 증가의 화폐적 가치를 소득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생

하는 요소소득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상속과 증여, 자본이득, 

복권수입 등을 모두 소득으로 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 Schanz(1896)는 

“주어진 기간 중 경제주체의 순자산 증가”로, Haig(1921)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경제력 증가의 화폐가치”로, Simons(1938)는 “개인이 자기의 부

의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을 정의했다. 

Fisher(1906)는 소득을 재산 또는 사람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산액(産

額 yield)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사실 그에게 있어서 소득은 소비의 다른 

표현이었지만, 종국적으로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자산가치의 증가를 

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0) 소득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필우․유경문(2003)과 우명동(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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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소득과세

어떠한 개념의 소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세법상 과세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원천설에 근거할 경우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소득

에 포함되지 않지만 순자산증가설에서는 포함된다. 소위 S-H-S(Schanz- 

Haig-Simons)의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소득과세는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순자산의 증가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를 채택하게 된다. 종합소득과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누진세와 결합할 경우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크

게 높아진다. 특히 소득과 부의 축적은 개인의 정치경제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과도한 불평등을 방지하는 수단으

로 간주될 경우 총소득 또는 부는 소비보다 적절한 과세표준이 된다.21) 

순자산증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포괄적 소득

세의 도입을 주장한다.22) 첫째, 비주기적 소득도 경제력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비과세할 경우 조세회피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식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이윤을 배

당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하여 주식가격의 인상을 통한 거래차익을 

획득하려 할 것이다. 둘째,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동일한 소득은 동일

한 경제력을 갖는다. 물론 동일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획득하는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소득의 객관적인 

구매력은 소득의 원천과는 무관하다. 셋째, 납세자는 다양한 소득원천으

로부터 소득을 획득하기 때문에 개인의 담세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이 보다 적정한 지표이다. 특히 포괄적 소득세에 입각한 종합소

득과세 방식은 다양한 소득을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의 수

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을 달성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 누진세율

을 적용할 경우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이 강화되며, 비과세되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소득 간 선택행

위에 있어서도 중립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21) 자세한 내용은 Pechman(1977) 참조.

22) 자세한 내용은 이필우․유경문(2003), pp.486～4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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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포괄적 소득과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소득에는 고용주의 현물급

부와 사회보험료 부담분, 보유주택이나 내구재로부터 발생하는 귀속소득

(imputed income), 부동산이나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실현자본이득, 

사회보장급부나 이전지출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평가 및 과세행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순자산의 화폐가치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소득

의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자산가치의 변화는 단순히 미

래소득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

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 일정 기간

이 경과한 이후 일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종합과세를 적용

할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초래한다. 

포괄적 소득과세의 문제점으로 인해 과세단계에서는 과세소득과 과세

방식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귀속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에도 불구하

고 자본이득에 대해 실현주의를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미실현 이익에 대

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동결효과란 자산소유자가 소득세를 회

피하기 위해 이득의 실현시기를 미래로 연기함으로써 나타나는 자산거래

의 동결현상이다. 동결효과는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보유기간의 최적화를 통해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높

일 수 있다. 물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는 과세표준을 물가

수준에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indexation)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23)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

는 방식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먼저 집결효과로 인해 발생하

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분류소득세는 계속적․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원천설에 근거하고 있으

며,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대표적인 분류과세 대상이다. 

23) 곽태원(2000)에 따르면, 집적효과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연도에 집중

해서 발생한 소득을 여러 해에 분산하여 과세하는 평준화 방법과 별도의 세율체

계에 따라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법이 있다. 



84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분리과세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자 및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하의 이

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다.

한편 포괄적 소득세의 대안으로 지출세(expenditure tax)의 도입이 제

안되었다. 지출세에서는 소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축으로부

터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며, 장부상의 소득이 아니라 순현금흐름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미실현소득과세의 문제

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Fisher는 자산가치의 증가를 소득의 범

주에 포함시켰음에도 과세방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소득세보다 지출세

를 선호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지출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존

재하지 않는다. Hall and Rabushka(1995)의 평률세(flate tax)는 자본소득

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모든 종류의 투자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선형지출세(liner expenditure tax)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도입된 평률세는 자본소득의 일부 또는 모두를 과

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포괄적 소득세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이원적 소득과세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는 자본소득에 대한 단일세율(flat tax 

rate)과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결합한 것으로 포괄적 소득세와 지출세

의 절충적인 과세방식이다.24) 순수한 이원적 소득세 체계에서는 자본소득

세율이 법인소득세율 및 근로소득 최저세율과 일치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에는 이중과세를 근거로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즉 

과세과정을 거친 근로소득의 일부를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

24) 자본소득에는 이자, 배당, 임대료, 자본이득, 저작권 사용료, 자가 소유자의 귀속

소득, 비법인기업에 투자된 자본의 귀속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원적 소득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Sorensen(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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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Chamley(1986)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할인

율과 개인적 할인율이 일치하는 점을 보이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했다. 또한 Gordon(1986)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과세하

지 말고 근로소득에 직접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Erosa and Gervais(2002)는 세대중첩모형을 이용하여 균제상태에서도 자

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Hamilton(1987)은 

임금이 불확실한 경우 이자에 대한 과세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Park(1991)은 차별적인 능력을 보

유한 개인들로 구성된 동일세대모형을 이용하여 재분배정책을 위해 자본

소득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고, Sorensen(2007)은 지역에 고유한 지

대(location-specific rent), 자본이동의 불완전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치

적 제약 등으로 원천지 자본소득세(source-based capital income tax)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Findeisen and Sachs(2014)는 생애주기모형

을 이용하여 최적자본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자본소득세는 후생 증

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25)

극단적으로 자본소득과세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자본소득에 대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를 두

고 있다. 첫째, 소득세는 명목자본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플

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의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따라서 노동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부과할 경우 자본소득의 세부담은 과도해진

다. 둘째,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해야만 자본이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일부 자본소득에 대

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하면 

자본소득 간 과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기반도 확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원적 소득세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동결효과(lock-in effects)로 인한 자

본의 비효율적 배분, 조세거래(tax arbitrage)로 인한 조세회피행위, 고객

효과(clientele effects)로 인한 자산의 생산성 저하, 조세행정의 단순화 등

을 근거로 자본소득에 대해 누진세가 아닌 단일세율의 적용을 주장한다.

25) 자본소득과세의 찬반양론에 대해서는 김유찬(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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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본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

로 전환시켜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자

본이탈은 주로 법인세 같은 원천지 자본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이지 개인

소득세와 같은 거주지 과세방식하에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는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과 일치시켜야 하며, 법인소득세율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자본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법인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

고 사내에 유보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

인세율을 개인소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원적 소득세를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낮은 자본소득세

율을 자본소득 전체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수익(normal rate 

of return)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원적 소득세가 노르

딕 국가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에는 자본소득 전체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

용했지만,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주식의 정상수익에 대해서만 낮은 자

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해

서는 노동소득 최고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부과

했다. 자본소득세율을 차등화한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원적 

소득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려

는 것이었다.

<표 5-1>에서는 노르딕 국가의 이원적 소득세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4년에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자본소득 단일세율은 각각 30%와 

27%이고, 핀란드는 30〜32%의 2단계 자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

본소득세율은 근로소득 최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노르웨이의 법인소득세율은 자본소득세

율과 같지만, 스웨덴과 핀란드의 법인세율은 자본소득세율에 비해 낮다. 

또한 노르딕 국가들은 마이너스의 자본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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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노르딕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2014)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개인소득세율

  자본소득 30 27 30〜32

  근로소득 31.9〜56.9 27.0〜39.0 26.2〜51.5

부의 자본소득 세액공제 타소득 소득공제 자본소득 소득공제

법인소득세율 22 27 20

자료 : Sorensen(2010). www.oecd.org (OECD.Stat)

를 완전하게 해소하지는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상장기업은 법인과 개인

소득을 통합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의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간주수익률(imputed rate of 

return)을 초과하는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자본소득세를 부과한

다. 핀란드의 경우 상장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70퍼센트만 자본소득

세를 부과하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의 간주소득(imputed return)

을 초과하는 배당금의 70퍼센트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제3절 소득과세의 현황과 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현황

우리나라의 세법상 소득세에 속하는 세목은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

인세(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순자산증가설의 관점에서 볼 때 

재산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

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

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10%의 단일세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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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던 기존의 지방세를 2010년부터 단일의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는 독립과세체계로 전환하였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규정하고,26) 원칙적으로 개인

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

부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

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별로 비과세 및 분

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적용하여 집결효

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를 제공함

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구체적으로 기밀비(판공비)․교제비, 종업원이 받는 공로

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

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

당,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

가,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

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

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법인세법｣에 따라 상

여로 처분된 금액, ④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만,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

2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다. 포괄주

의 방식은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해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

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열거주의 방식은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

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과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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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원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공무

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

료․기타 공납금 중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 등은 과세소득에서 제

외한다.

소득세법 제16조에서는 이자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③상호저축은행법에 따

른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환매조건부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⑥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⑦비영

업대금의 이익, ⑧앞의 ①〜⑦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⑨앞의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익으로부터의 이익. 이 중 ⑧과 ⑨는 이자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항목이다. 다만, <표 5-2>에 제시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에서는 배당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의제배당, ④법인

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⑤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

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7) ⑥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하

27)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4) 참조.



90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표 5-2>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근거 비고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12조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7조의2

2014.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2014.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이자소득

(예탁금 1인당 3천만 원 이하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9조의3

2007.1.1.〜2015.12.31. 

까지 발생분에 한함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4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자료:기획재정부(2014).

는 금액, ⑧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⑨앞의 ①〜⑧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앞의 ①〜⑨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익으로부터의 이익. 배

당소득의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⑨와 ⑩은 배당소득을 포괄적

으로 규정하는 항목이다. 다만, <표 5-3>에 제시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영리를 목적으

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밭 

임대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및 국외에 소재

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과 그 외 연 2천 

만 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연 1천200만 원 이

하의 전통주 제조소득,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 원 이하의 산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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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근거 비고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12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2014.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장기보유우리사주의 배당소득(액면가 1,800

만 원 이하의 보유자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출자금 1인당 1천만 원 이하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5

2015.12.31.까지 

수령분에 한함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0

200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자료:기획재정부(2014).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2002. 

1. 1. 이후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후

자는 세액공제(기존의 소득공제 포함) 받은 금액 또는 이연퇴직소득을 기

초로 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에는 상금․현상금․

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

권․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

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

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사례금․전속계약금, 뇌물․알선수재․배임수

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수여하는 각종 

상금․보조금, 직무발명보상금, 과학전람회 입상 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소득세 과세체계는 근로소득과세와 종합소득과

세로 구분된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이 종결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세 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



92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그림 5-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체계

<근로소득 과세체계> <종합소득 과세체계>

연간급여액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특별공제

  - 조특법상 공제   - 조특법상 공제

  +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   + 공제부족액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6∼38%  세율: 6∼38%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결정세액 결정세액

자료:국세청(2014), 󰡔2014 국세통계연보󰡕.

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28) 인적공제

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으로 구성되고,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

이 포함된다. 조세감면특별법상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

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세액감면 및 공제는 외국인 기

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조약상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

28) 근로소득공제는 5단계로 구분되며,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1,475만 원

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고, 일용근로자는 1일 10

만 원을 공제받는다. 연금소득의 경우 4단계로 구분되며,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

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하지만,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30만 원에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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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으로 구성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

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각각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

이고,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각각의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다.

<표 5-4>에서 보듯이 2015년 현재 소득세율은 6∼38%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하고 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의 경우 개인당 연 2천만 원까지는 14%

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14%를 적용한 산출세액과 소득세율을 적

용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인 금융소득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보다 세부담이 높게 된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더해진다. 

한편 분류과세의 대상인 양도소득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영리를 목적

으로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 이상(코스닥, 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식은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코스닥 및 벤처기업 주

<표 5-4>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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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40억 원, 코넥스 주식은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과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의 주식, 과점주주의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

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

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다. 주식과 달리 파생금융상품과 채

권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다.

부동산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양

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 때 주택에 속한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

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

으로 두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보유한 상태

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는 경

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농

어촌지역에 이농(귀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축

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농

지의 교환 또는 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에 비상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

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월과세가 적용되

는 자산(토지․건물 및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양도가액

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의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방지하

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일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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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토지의 경우 연 3%(최대 30%),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 8%(최대 80%)

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누어 각각 연간 1

인당 250만 원이다. <표 5-5>에서 보듯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

38%지만, 자산 유형별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

진다.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주택 40%)가 부과되며, 2년 이상 보유

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기업규모와 보유기간별로 달라진다. 중소기업 주식과 중

소기업 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영업권과 시설물이용권에 대해서는 기본

<표 5-5> 양도소득세율

세율(%)

국내분 국외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보유 50(주택 40)

6〜381)1〜2년 미만 보유 40(주택 6〜38)

2년 이상 보유  6〜381)

1세대 3주택 이상2) 6〜38

1세대 2주택3) 6〜38

비사업용 토지2) 6〜38

미등기전매 70

주식 및 

출자지분

중소기업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일반 20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기타자산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6〜38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기본세율+10%포인트

주: 1) 2011. 12. 31. 이전 양도분은 6〜35% 적용. 

2) 2009. 3. 16.〜2012. 12. 31.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2009. 3. 16.〜2013. 12. 31.의 기

간에 양도하는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 

3) 2015. 1. 1. 이후 양도분은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가산하여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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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16〜48%를 부과한다.

2. 소득과세의 국제비교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성되며, 재산세는 보유과세와 

이전과세로 구분된다.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보유세와 

부유세(tax on net wealth) 등 재산보유과세는 자산의 증가분이 완전하게 

과세대상으로 포착되지 못하거나 재산에 의해 실현된 소득, 즉 이자소

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이 불완전하게 과세소득으로 포착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의 불균등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

한 상속 및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생존 시 비과세감면과 탈세 등 조세부담

의 과소로 인하여 축적된 재산에 대해 소급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

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29)

<표 5-6>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는 GDP 대비 7.4%로 

OECD 회원국 평균 11.4%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은 개인소득세

의 낮은 비중에 있다. 2012년에 개인소득세수는 3.7%로 OECD 회원국 평

균 8.6%보다 크게 낮은 반면 법인세수는 3.7%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가 GDP 대비 2.6%로 OECD 회원국 평균 

1.8%보다 높은 이유는 금융․자본거래세의 세수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대주주 이외의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고 증

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세제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본거

래세의 세수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수는 평균보다 높지만 그 

비중이 작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개별기업의 세 부

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율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제조업의 높은 비중 등으로 법인세 과세

29) 재산보유과세와 재산이전과세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는 우명동(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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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주요국의 소득세 및 재산세 세수현황(2012)

(단위: GDP 대비 %)

소득세 재산세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부유세

상속

증여세

금융․자본

거래세

한국  7.4  3.7 3.7 2.6 0.7 0.0 0.3 1.6

일본  9.2  5.5 3.7 2.7 2.1 0.0 0.3 0.3

미국 11.7  9.2 2.5 2.9 2.8 0.0 0.1 0.0

영국 11.8  9.1 2.7 3.9 3.2 0.0 0.2 0.5

스웨덴 14.5 11.9 2.6 1.0 0.8 0.0 0.0 0.2

덴마크 29.2 23.9 3.0 1.8 1.3 0.0 0.2 0.3

독일 11.1  9.3 1.8 0.9 0.4 0.0 0.2 0.3

프랑스 10.4  7.9 2.5 3.8 2.5 0.2 0.5 0.6

그리스  8.2  7.0 1.1 1.9 1.1 0.2 0.0 0.4

이탈리아 14.0 11.6 2.8 2.7 1.5 0.0 0.0 0.9

OECD 평균 11.4 8.6 2.9 1.8 1.1 0.2 0.1 0.4

주 :소득세는 소득, 이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성되며, 부유세는 순부(net 

wealth)에 대한 과세임.

자료 : www.oecd.org (OECD.Stat)

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다. 또한 

소득세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고, 소득세 비과세자 

비중이 높으며,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소득․배당

소득․양도소득 등 자본소득의 경우 낮은 명목세율과 비과세감면으로 인

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작다.

먼저 이자소득세의 과세방식은 기존의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식과 

별도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원천징수 방식에 따

라 완납적 원천징수(final withholding : FW)와 예납적 원천징수(prelim- 

inary withholding : PW)로 구분된다. 예납적 원천징수에서는 추후 정산을 

통해 개인소득세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완납적 원천징수는 

그 자체로 세부담이 종결된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은 이자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뉴질

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은 PW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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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투자지수(investment balance)의 가치를 기준으로 0.6%의 예납

적 원천징수를 적용하며, 총소득이 MXN 400,000이면서 이자소득이 MXN 

100,00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세부담이 종결된다. 뉴질랜

드에서는 이자소득세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예납적 원천징수로 

세부담이 종결된다. 완납적 원천징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호주, 벨

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

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

키 등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통해 개인별로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로 세부담이 종결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1.8%를 과세하고 있다.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법인(legal person)은 법률상 개인 주주와는 별개

의 독립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중과세로 보

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의제설에 입각할 경우 법인은 소득을 주주에게 이

전하기 위한 도관(condit)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

세의 부과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단계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칠

레,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등은 귀속방식(imputation system)을 통해 법

인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법인세 납부 후 이윤을 재투자하

여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와 개

인소득세 체계의 함수이다.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개인단위에서만 과세된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34개 OECD 회원국 중 

23개 국가에서 주식, 20개 국가에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소득세

를 부과하고 있다.

<표 5-7>에서 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최

고세율은 각각 41.8%와 24.2%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개인 

자본소득세율의 경우 적용 기준에 따라서 OECD 회원국 평균과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로 인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

자 및 배당소득을 갖는 개인소득자가 적용받는 15.4%의 분리세율은 OECD



제5장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99

<표 5-7>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최고세율의 국제비교(2012)

(단위:%)

근로소득

세율

법인소득

세율

자본소득세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주식 부동산

한국(A)
41.80 24.20

15.40 15.40 39.60  0.00  0.00
한국(B) 41.80 25.91 50.11 20.00 29.26
일본 50.00 39.54 20.00  6.30 45.84  6.30 20.00
미국 41.78 39.13 41.85 12.97 52.10 12.97    -
영국 50.00 24.00 50.00 27.44 51.44 21.28 28.00
캐나다 47.97 26.10 47.97 23.41 49.51 17.72 23.99
호주 47.50 30.00 46.50 16.50 46.50 16.28 23.25
뉴질랜드 33.00 28.00 33.00  5.00 33.00  0.00  0.00
아일랜드 48.00 12.50 30.00 42.00 54.50 42.00 30.00
아이슬란드 46.24 20.00 20.00 16.00 36.00 16.00 20.00
스웨덴 56.60 26.30 30.00 22.11 48.41 22.11 30.00
노르웨이 40.00 28.00 28.00 12.46 40.46 12.46 28.00
핀란드 49.00 24.50 30.00 16.91 41.41 24.16 32.00
덴마크 60.23 25.00 45.50 31.50 56.50 31.50 45.50
독일 47.48 30.18 26.00 18.42 48.60 18.42  0.00
프랑스 54.41 34.43 44.00 26.56 60.99 25.57  0.00
오스트리아 50.00 25.00 25.00 18.75 43.75 18.75 12.50
벨기에 53.70 33.99 25.00 22.88 56.87  0.00  0.00
네덜란드 52.00 25.00 30.00 30.00 55.00 30.00 30.00
그리스 49.00 20.00 10.00 20.00 40.00  0.00  0.00
이탈리아 48.55 27.50 20.00 18.63 46.13 18.63  0.00
포르투갈 49.00 31.50 25.00 17.13 48.63 17.13 24.50
스페인 52.00 30.00 27.00 18.90 48.90 18.90 27.00
체코 15.00 19.00 15.00 12.15 31.15  0.00  0.00
슬로바키아 19.00 19.00 19.00  0.00 19.00 15.39  0.00
헝가리 16.00 19.00 16.00 12.96 31.96  0.00  0.00
폴란드 32.00 19.00 19.00 15.39 34.39 15.39  0.00
에스토니아 21.00 21.00  0.00  0.00 21.00 16.59 21.00
슬로베니아 41.00 18.00 20.00 16.40 34.40  4.10  0.00
스위스 41.67 21.17 40.00 31.51 52.68  0.00  0.00
룩셈부르크 41.34 28.80 10.00 13.87 42.67  0.00 10.00
터키 35.66 20.00 15.00 14.00 34.00  0.00  0.00
이스라엘 48.00 25.00 25.00 18.75 43.75 15.00 25.00
칠레 40.00 20.00 40.00 20.00 40.00  0.00  0.00
멕시코 30.00 30.00 30.00  0.00 30.00  0.00 30.00
OECD 평균 42.60 25.40 27.39 17.54 43.02 13.23 14.40

주 :모든 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며, 개인 자본소득세율은 투자수익률 

4%와 내국인 투자자를 가정하여 산출. 자본이득은 장기보유를 기준으로 하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은 전적으로 사내유보금의 투자로부터 발생하고, 부동산

에 대한 자본이득은 투자자의 소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가정. 배당소

득세율은 각국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적용하여 조정된 세율임. OECD 평균

은 한국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

자료 : Harding(2013). www.oecd.org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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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평균(이자소득세 27.39%, 배당소득세 17.54%)에 비해 낮은 수

준이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41.8%와 25.91%의 세율이 적용되어 OECD 회원국 평균을 초과하고 있

다. 법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한 총세율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는 최고세율은 50.11%로 OECD 평균보다 높

지만,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9.6%로 평균보다 낮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도 적용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에게 10%(중소기업) 또는 

20%(중소기업 외 주식)를 부과하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한다. 부동산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1세대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5-7>에서 보듯이 OECD 회원국

은 주식과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평균 13.23%와 14.4%의 세율을 적

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소액주주 및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증권거래세(거

래액의 0.3〜0.5%)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세율은 0%가 아니다. 

1주택 이상 부동산 장기보유자의 최고 자본이득세율은 29.26%로 평균보

다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전국 단위의 인별 토지소유 합산가액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조부유세(gross wealth tax)이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의 

3개 유형별로 별도의 과세표준, 공제규정, 세율체계를 갖고 있다. 세수

는 2007년 2조 4,143억 원에서 2013년 1조 2,243억 원으로 감소하여 국

세총액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결정세액 기준으로 2013년 현재 개인

(23만 3,124명)과 법인(1만 3,073개)에게 1조 3,074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9만 1,648명, 2,364억 원), 종합합산

토지분(6만 196명, 6,194억 원), 별도합산토지분(6,476명, 4,516억 원)으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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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소득세율 및 자본소득세율의 국제비교

Mendoza et al.(1994) 이후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목별 평균유효세율

(tax ratio)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소득

세율 및 자본소득세율 추정방식은 가계부문의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중 노동소득과 자본

소득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Carey and Rabesona(2002)와 Antón-Sarabia 

(2005) 등의 후속 연구는 가계부문의 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

로 구분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를 고려하고, 자본소

득에 부여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일부 반영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Carey and Rabesona(2002)의 추정방법을 보완하여 노동

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추정했다.30) <표 5-8>에서 OECD의 Revenue 

Statistics와 National Account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순

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2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

득세율은 각각 16.7%와 31.7%로 추정되었고,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본소득세율은 17.2%로 낮아졌다.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1990

〜2000년의 기간에 대해 분석한 Carey and Rabesona(2002)의 추정결과

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각각 9.9%와 22.5%

로 나타나 2000년대 이후 자본소득세율의 증가보다 노동소득세율의 증가

율이 더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비교

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에 노동소득세율

의 경우 비교되는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12.8%포인트 낮고, 자본소득세

율(1)과 자본소득세율(2)는 평균 대비 각각 12.8%포인트와 5.2%포인트 

낮다.31)

30) 본 연구에서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추정한 방식에 대해서는 <부록 1>

을 참조했다. 다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소득세율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31) OECD(2001)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박형수 외(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소

득분배율은 1975년 2.0%에서 2010년 16.1%로 증가했고, 자본소득세율은 1975년 

7.0%에서 2007년 33.1%로 증가한 이후 2010년 26.7%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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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추정

(단위:%)

Carey and Rabesona(2002) 추정치(2012년)

노동소득세율
자본소득

세율(1)
노동소득세율

자본소득

세율(1)

자본소득

세율(2)

오스트리아 39.6 42.2 34.7 40.9 19.7

벨기에 41.3 51.4 39.0 64.4 26.0

체코 41.5 40.7 34.7 27.5 13.5

덴마크 39.9 71.9 30.4 87.7 37.3

핀란드 45.0 48.9 38.7 52.7 21.8

프랑스 40.5 55.9 35.4 77.4 33.6

독일 35.0 34.9 33.7 39.3 18.8

그리스 34.9 15.1 30.8 23.2 13.2

이탈리아 37.7 42.7 38.4 50.4 27.8

일본 24.1 50.0 28.9 32.3 17.1

네덜란드 36.4 52.8 30.5 42.1 22.7

포르투갈 23.9 28.1 21.8 35.5 17.6

스페인 30.7 28.8 28.4 32.2 17.3

스웨덴 49.6 69.9 30.8 48.1 24.3

스위스 30.9 53.2 18.2 65.5 24.7

영국 22.6 53.2 21.7 45.6 28.0

미국 23.5 39.5 18.2 40.2 23.1

한국  9.9 22.5 16.7 31.4 17.2

평균 33.7 44.5 29.5 44.2 22.4

주 : 1) Carey and Rabesona(2002)의 추정치는 1990～2000년 기간의 평균값임. 

2) 사회보장기여금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 

3)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4) 자본소득세율 (1)과 (2)는 각각 순영업잉여와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추정

한 결과임.

자료 : Carey and Rabesona(2002)와 본 연구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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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득과세의 공평성

1. 과세공평성 평가

공평과세(tax equity)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금액의 조

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공평

성은 소득 간 세 부담의 차이를 문제시하는 반면, 수직적 공평성은 동일 

소득 내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정도를 문제시한다. 

만약 노동소득세율에 비해 자본소득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노동소득을 가

급적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작동하여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

성을 저해할 수 있다.

<표 5-9>에서 보듯이 2013년 과세소득 기준 평균실효세율(총소득 대

비 결정세액의 비율)은 근로소득 4.5%, 종합소득 13.8%, 양도소득 14.3%

를 기록하여 양도소득이 가장 높지만, 소득규모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종합소득의 경우 2억 원 이하의 규모에서 과세율은 근로소득에 비해 

높지만, 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도

소득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규모에서 근로소득보다 과세율이 높지만,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보다 낮다. 2013년 현재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각각 36.1조 원과 14조 원으로 총 50.1조 원에 달하

지만 약 25%만 종합과세되고 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4조 

9,891억 원으로 10.0%에 불과하다.32)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2013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

료를 분석하여 소득 간 실효세율의 차이를 분석했다. 과세미달자를 포함

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는 각각 16,360천 명과 4,565천 명이다. 먼저 

[그림 5-2]에서 보듯이 분위별 1인당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9

분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0분위와의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2) 국세청(2014), 󰡔2014 국세통계연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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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소득규모별 조세부담률

(단위:%)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전 체  4.5 13.8 14.3

1천만 이하  0.1  1.7  6.3

2천만 이하  0.4  2.9  7.1

4천만 이하  1.2  5.8  8.7

6천만 이하  3.0  7.6  9.8

8천만 이하  5.1  9.8 10.6

1억 이하  7.3 11.9 11.2

2억 이하 11.5 17.0 12.6

3억 이하 20.6 22.9 12.7

5억 이하 24.2 26.0 15.6

5억 초과 30.0 30.5 19.3

주 :조세부담률은 각 소득구간에 속한 모든 납세자의 결정세액 합계를 소득의 합계

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개별 납세자의 평균실효세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2014), 󰡔2014 국세통계연보󰡕.

[그림 5-2] 소득분위별 1인당 소득

(단위:만원)

자료 :국세청(2013),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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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총급여의 경우 평균값은 3,044만 원이지만, 5분위까지는 1인

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점증적으로 상승하여 9분위에 속한 근로자

의 소득은 5,584만 원이다. 이에 비해 10분위에 속한 근로자의 1인당 총급

여는 9,967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상위 1% 근로자의 경우 2억 2,268만 

원으로 급상승한다. 종합소득자의 경우도 5분위 이하에서 1인당 종합소

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9분위에서는 4,618만 원이지만, 10분위와 

상위 1%의 경우 각각 1억 6,508만 원과 6억 6,547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

한다. 비교에 이용된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그림 5-1]에서와 같이 산

출된다.

비과세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2013년 소득 10분위별 

과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은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

다. <표 5-10>에서 보듯이 전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평균실효세

율은 각각 4.5%와 13.8%이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종합소

득자보다 낮은 이유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에 더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율은 

각각 31.0%와 29.4%로 총 60.4%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보이고 있지만, 

종합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은 24.5%에 그치고 있다.33)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세제혜택을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더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

로 평가된다. <표 5-10>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로 인한 감세액은 총 50.1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34.9%에 해당하는 17.5조 원이 상위10% 소득계층에게 제공되었다. 종

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으로 인한 감세액

은 총 7.79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5%에 해당하는 4.71조 원이 상위

10% 소득계층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감세액의 규모는 소득이 증가함에 

33) 김재진(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소득 대비 각종 소득공제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2012년 약 29조 7,317억 원의 국세감면 규모 중 

소득세 감면규모는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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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소득공제율 및 실효세율 현황(2013년)

(단위:조원, %)

근로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공제

감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감세액

결정세액

공제액
공제율

(1)

공제율

(2)

실효

세율
비중 공제액

공제율

(3)

실효

세율
비중

1분위   3.0 80.0 20.0  0.2  0.0   0.0  0.4 97.8 0.02  0.8   0.0

2분위  10.1 75.3 24.7  0.6  0.0   0.0  1.3 82.5 0.08  0.8   0.1

3분위  16.7 65.3 30.2  1.0  0.1   0.0  1.6 70.7 0.10  1.5   0.2

4분위  21.3 60.5 29.4  1.7  0.3   0.1  2.0 63.2 0.13  1.9   0.3

5분위  25.2 51.5 30.2  2.7  0.5   0.4  2.4 57.2 0.16  2.2   0.5

6분위  29.4 43.2 30.8  3.9  0.7   1.2  2.9 49.5 0.23  2.6   0.8

7분위  35.4 36.4 32.4  5.4  1.2   2.5  3.4 41.4 0.45  3.5   1.6

8분위  43.1 30.2 33.9  6.9  2.1   5.6  4.2 33.8 0.67  5.5   3.7

9분위  52.4 24.0 33.4 10.1  3.6  14.4  6.0 28.7 1.23  7.5   8.5

10분위  64.0 16.8 22.5 17.5 10.1  75.8  8.7 11.6 4.71 20.8  84.3

상위5%   6.3 17.1 27.2  1.6  7.0   4.6   0.86 17.8 0.35 13.6   3.5

상위4%   6.5 16.1 26.2  1.8  7.8   5.4   0.86 15.2 0.41 15.7   4.8

상위3%   6.8 15.1 24.7  2.0  8.9   6.7   0.86 12.3 0.47 18.5   7.0

상위2%   7.1 13.8 22.4  2.3 10.5   9.4   0.91  9.3 0.59 21.9  11.5

상위1%   7.9  9.2 12.4  3.0 20.2  33.6   1.3  4.4 1.70 28.8  47.2

전체 300.8 31.0 29.4 50.1  4.5 100.0 32.9 24.5 7.79 13.8 100.0

주 :공제율(1)=근로소득공제/총급여. 공제율(2)=소득공제/총급여. 공제율(3)=소득

공제/종합소득금액. 실효세율=결정세액/총소득. 비중은 분위별 소득공제(결정

세액)의 합계가 전체 소득공제(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5).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한편 <표 5-11>에서 보면, 2013년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지니

계수는 각각 0.482와 0.680을 기록하여 종합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한 

34)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은 각각 3조 1,880억 원과 437억 원으로 총 3조 2,317억 원을 기록했고, 종합소득

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각각 1조 3,997억 원과 741억 원으로 총 1조 4,738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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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불평등도 및 조세집중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니계수

근로소득 0.503 0.501 0.511 0.498 0.483 0.482

종합소득 0.686 0.675 0.684 0.691 0.677 0.680

통합소득    -    - 0.547 0.539 0.528 0.526

Suits지수

근로소득 0.571 0.595 0.583 0.573 0.564 0.557

종합소득 0.364 0.406 0.399 0.391 0.408 0.395

통합소득    -    - 0.566 0.560 0.554 0.544

주 :통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

을 제거한 소득.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5).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중복소득을 제거한 통합소

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0.526을 기록했다. 반면에 조세의 누진

성을 측정하는 Suits지수는 종합소득보다 근로소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

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의 경우 불평등도가 더 

크지만, 조세의 집중도는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2. 공평과세 방안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조세집중도가 높은 것은 누진적인 소득세율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불평등하고, 상위소득계층

으로 소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높

은 수준의 조세집중도는 분배와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중하위 소득집단의 낮은 근로소득을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로 

보충할 경우 근로소득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의 사이에서도 공

35) Suits지수는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1

일 경우 가장 역진적이고, 0이면 비례적이고, 1이면 가장 누진적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Suits지수는 상대적 조세집중도와 지니계수의 차이다. 즉   
이

다. 추정 방식에 대해서는 Arcarons and Calonge(2015)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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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의 과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

면제도를 축소하고, 상위소득 집단에 대해 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해

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소

득이 증가할수록 더욱 큰 폭으로 줄이거나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다.36)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소득이 높을수

록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5-12>에서 보듯이 단신근로자가 부

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합계의 차이는 평균임금(AW) 50% 

수준에서 10.9%포인트이지만, 평균임금의 2.5배(AW250%) 수준에서는 

17.01%포인트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OECD 회원

국 평균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이자, 배당, 임대,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

는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하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노르딕 국가들조차도 자본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27〜32%에 달하고 있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하면 1인당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

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

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각각 

36.1조 원과 14조 원으로 총 50.1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약 25%만 종합

과세하고,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14%의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38%)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24%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

세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36) Atkinson(2015)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의 개인소득세에 대해 한계

세율을 65%까지 올리면서 과세기반도 함께 넓힐 것을 주장했다. Piketty et 

al.(2014)에 따르면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세율은 83%까지 올라간다. 또한 

Piketty(2014)는 10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에 대해 약 80%의 소득세를 부과할 경

우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 성장의 결

실을 보다 고르게 분배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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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임금근로자의 조세부담률

(단위:%)

임금수준 OECD 평균 한국 차이

근로소득세

AW 50%  6.91  0.91  6.00

AW100% 13.31  4.61  8.70

AW150% 17.44  7.53  9.91

AW200% 20.40 10.59  9.81

AW250% 22.42 12.98  9.44

사회보장기여금

AW 50% 21.80 16.81  4.99

AW100% 22.55 16.81  5.74

AW150% 22.08 15.29  6.79

AW200% 21.15 13.76  7.39

AW250% 20.41 12.83  7.63

전 체

AW 50% 28.62 17.72 10.90

AW100% 35.85 21.41 14.44

AW150% 39.52 22.82 16.70

AW200% 41.55 24.36 17.19

AW250% 42.82 25.81 17.01

주 :단신근로자 기준. 조세․사회보험료 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노동비용*100. 

자료 : OECD.StatExtracts.(2015.2.21.)

정부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60%로 적용하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기본공제 4백만 원을 인

정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필요경비율 60%

를 적용할 경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6.16%, 추가로 4

백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3.08%에 불과하다. 더욱이 연간 임

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지만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임대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속하는 순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임대소득이 지하경제의 큰 축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가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수평적 공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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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의 측면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 더욱이 임

대소득이 일종의 불로소득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공평성

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소득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 간 불공평한 세 부담을 시

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며,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

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세율

(20%), 중소기업 주식(10%), 1년 미만 보유기간의 경우 30%, 비상장주식

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대해 중소기업 10%, 그 외 주식은 20% 과세하고 

있다. 2015년 2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8〜10년 동안 5억 원 초과 주

식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8.7%에 불과하지만, 전체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9%에 달한다. 특히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

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

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 간의 불합리한 조세차

별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강병구, 2014). 

OECD 회원국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

드, 뉴질랜드, 스위스에 불과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에서는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14년 자본이득 과세 최고세율을 15%에서 23.8%로 인상

한 후,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28%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언급

했다.

한편 부유세의 주된 목적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거나 개인소득

세를 세제 및 세정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37) 즉 부유세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없거나, 있어도 자산소득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유층을 주

37) 부유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영훈(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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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본소득 파악의 애로에 따른 추계 과세적 성격을 

가진다.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부유세의 존재를 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정률 과세의 근거로 제

시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유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2012년 

현재 부유세(OECD Revenue Statistics 기준 4200 :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베니

아, 스페인, 스위스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는 1982년 부유세를 도입

한 이후 1987년 폐지했지만, 1989년 ‘사회통합적 자산세(Impot de Solidarite 

sur la Fortune : ISF)’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했고,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

여 세금을 납부할 현금 확보 능력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초기의 ‘최고부자

세(Impot sur les Grandes Fortunes : IGF)’라는 이름을 사회통합적 자산세

로 변경하고, 세수의 사용을 ‘최저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 조세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있다. 부동

산 및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순자산 대비 세 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면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득 간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공평한 과세는 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협

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저해

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노동소득과 자본

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개발시대의 조세체계를 복지국가시대에 조

응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공평과세를 위

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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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의 공평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종합소득과세는 모든 종

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

고,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비과세되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소득 간 선택행위에 있어서도 중립적일 수 있다. 특히 소득과 

부의 축적은 개인의 정치경제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때문

에 누진과세가 과도한 불평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경우 총소득 

또는 부는 소비보다 적절한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의 보상에 대한 과세,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 증가, 자본소득 간 과세공평성 제고, 동결효과로 인한 자본의 비

효율적 배분, 조세거래로 인한 조세회피행위, 고객효과로 인한 자산의 생

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이 주장되고, 현실의 

조세체계에서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등 과세방식의 조정을 통해 대응하

고 있다. 하지만 자본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자본

소득으로 전환시켜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세율을 노동소득세율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법인소

득세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

보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개인소득

세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법상 소득세에 속하는 세목은 개인소득세와 법인

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재산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소득세

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소득에 대해서

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

소득․기타소득이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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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적용하여 집결효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 소득세수는 GDP 대비 7.4%로 OECD 회원국 평균 

11.4%에 비해 낮고, 특히 개인소득세수는 3.7%로 OECD 회원국 평균 

8.6%보다 크게 낮은 반면 법인세수는 3.7%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법

인세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

제력 집중,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제조업

의 높은 비중 등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기업의 실질

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다. 또한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노동

소득분배율이 낮고, 소득세 비과세자 비중이 높으며,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자본소득의 경우 

낮은 명목세율과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작다.

Carey and Rabesona(2002)의 방법을 보완하여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

득세율을 추정한 결과, 순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

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2012년에 각각 16.7%와 31.7%로 추정되었고,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본소득세율은 17.2%로 낮아졌다. 우

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비교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

이 적용된다는 추정상의 가정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은 다소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과세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과세 현황을 보면, 모

든 소득분위에 걸쳐 근로소득자의 평균실효세율이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

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종합소득자보다 낮은 이유는 근로

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공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소득자

에게 근로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소득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면

세점이 높고,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제도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기 때

문이다. 또한 근로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Suits지수는 종합소득보다 근로소득

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소득, 배당소

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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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불평등도가 더 크지만, 조세의 집중도는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

의 수직적 공평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적

으로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원적 

소득세제하에서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자본소득과세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이자, 배당, 

임대,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의 공평성을 강

화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 간 불

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

해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순자산 대비 세 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

을 높이기 위해 부유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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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추정 방법

식(1)과 식(2)는 각각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추정식이

다. 사회보장기여금을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가구소득세율 추

정식() 분모의 가구소득(    )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빼준다. 연기금에 대한 고용주기여금과 급여세(payroll tax)도 노동소득에 

더해지기 때문에 노동소득세율 추정식()의 노동소득 과세대상에는 피고

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뿐만 아니라 급여 및 종업원세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 3000)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

회보장기여금은 자영업자 소득의 노동소득비율()만큼 노동소득에 배분

되고, 나머지(1-)는 자본소득에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38) 기타 사

회보장기여금(2400)은 가구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소득세율에 포함하고, 나머지(  )는 자본소득세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든 재산세(4000)를 비롯하여 투자재에 부과되는 세금

(5125), 가계부문 이외의 부문에 부과된 자동차세(5212), 기타 영업세

(6100) 등은 자본소득세율에 포함된다. Carey and Rabesona(2002)이 제

안한 방식으로 이자, 배당금, 각종 연금저축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지

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가정으

로 인해 자본소득세율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4) 

38)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 대해서는 Gollin(2002)과 이병희(2015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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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           (6)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추정에 필요한 변수는 <부표 1>에 정

리되어 있다. 조세변수는 OECD의 Revenue Statistics, 거시자료는 

OECD의 National Accounts로부터 추출했다. 

<부표 1> 변수명

OECD Revenue Statistics SNA National Accounts

변수 설명 변수 설명

(1100)
개인소득세

(소득, 이윤, 자본이득)
W 종업원 임금 및 급료

(1200)
법인소득세

(소득, 이윤, 자본이득)
WSSS 피고용자 보수

(2100) 종업원 사회보장기여금 OSPUE 개인영업잉여(혼합소득)

(2200)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NOS 순영업잉여

(2300) 자영업자 사회보장기여금 GOS 총영업잉여

(2400)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PEI 이자, 배당, 투자수익

(3000) 급여세 GDP 국내총생산

(4000) 재산세 IT 간접세

(5125) 투자재에 부과된 세금 NIT 순간접세

(5212)
가계부문 이외에 부과된 

자동차세
CFC 고정자본소모

(6100) 기타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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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연구결과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

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세정

책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

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이 증가하였다. 자영자

의 노동소득을 반영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4년 70.6%

로 크게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가계소득의 부진으로 이

어졌다. 민간부문 순본원소득 대비 가계소득은 1996년 93.1%에서 2014년 

83.2%로 감소하였다. 

둘째, 가구 간 요소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또는 모의실험을 통한 요인

분해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가구조사에서 재산소득이 낮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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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복지의 확대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늘어났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시장소득의 30%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머물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넷째, 최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 미국이나 기업 이윤

과 순저축의 증가가 두드러진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상위 소득점유

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늘어날수록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경향이 가구조사에서 제대

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양한 요인분해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

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소득분배의 각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본 간의 

일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노

동시장 내부에서 찾아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교환하려는 

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비용 효율성에 치

중한 기업 정책, 금융 정책, 공공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해소가 중요함

을 의미한다. 경제산업정책의 공정성 회복과 공생하는 경제구조로의 전

환이 요구된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제도와 노사관계의 통합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장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 사회정책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임금 결정 시스템의 어떤 점이 불평등 확산을 

제어하지 못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특히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시스템

과 지난 10여 년간 확대되어 온 성과급제가 임금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이해되어 온 

수치는 단순히 능력이 좋거나, 해당 일자리와 잘 맞아 성과가 좋았던 사

람들이 더 오래 남아 이에 따른 보상을 향유한 결과에 더 가까움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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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제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고 근속의 순수한 임금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 보면 10년 근속당 5～10% 임금인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 자료에서 관찰된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

서, 그러나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의 약 1/4～1/3 수

준으로, 나머지 3/4 내지 2/3는 (관찰되지 않는) 능력이나 일자리 특성의 

결과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추정된 순수한 근속의 효과는 비슷한 방

법을 활용한 미국의 연구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성과급이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을 완화시켰는지도 검토해 보았다. 분

석결과는 실제 확산된 성과급이 근속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많이 받았을 사람들에게 성과보상까지 추가하는, 근속급을 보완하는 관

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성과급제의 확산으로 인해 중상위 임금불평등 강화가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75%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상당 부분 성과급제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최상위층에서 나타난 불평등 확대에 대해서

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위임금층 대비 상위 

90%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층 간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성과급제 확산이 

대략 2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 불평등 증대에서 성

과급제 확산의 설명력이 약한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최상위 10분위 임금

계층에 대한 성과급제 적용범위가 2000년 10% 수준에서 2007년 50% 수

준으로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비성과급제에 있던 근로자들이 

성과급제로 이동해 성과급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임금불평등 수준

이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있고, 또한 성과급제를 적용받지 않

는 근로자층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속급의 (직무)성과급제로의 변화가 목표하는 바

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 선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근

속은 이미 그 자체로 개인의 능력이나 해당 일자리와 개인의 궁합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측면을 제외할 경우 구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

준의 임금 효과를 보인다. 모두가 비슷하게 근속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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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도로 개인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제어해 주는 일본식 근속급과 달리,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근속급은 일본과는 외형만 유사

할 뿐 능력 있는 개인에게 보상을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더 가깝다는 의미

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근속이 긴 사람은 인구의 일부에 불과하고, 근속

에 따른 임금인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하게 된다.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근속급을 약화시킬 경

우 성과에 따라 또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니 더 많은 사람들의 

근속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생애임금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근속급에 성과급이 얹혀져 일부에게 보

상이 집중되는 형태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을 좀 더 지지한다. 직무성과급

의 의도와 실제 결과가 상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개별 기업에 (직무)성과급제 확산이란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불평등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양극화의 반복일 것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지 않은 서구 선진국들 중에 직무급이 자리 잡은 나라는 

대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이 결정되는 나라들이다. 가능한 업종부터 초기업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정책 메뉴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자산분포 혹은 

자산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부족해서 많지 않다. 제4장에

서는 최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과 재

산소득의 현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국민계정 대차대조표 자료로 보면, 자산/소득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

하였다. 자산/소득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자산 특히 주거용 주택자산

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주택자산 상승

을 주도하였다. 

만약 자산이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국한한다면 자산/소득 비율의 증

가는 곧 근로소득대비 자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산/소득 비율

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증가 때문이라면 자산가치의 증가와 불평등의 관

계가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의 성격이 이중적이기 때문

이다.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고소득, 고자산 가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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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즉, 자본이득)은 소득불평등을 높인다. 반면 누

구나 살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서비스 수요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균등하고 따라서 전세, 월세, 자가주택을 포함한 주택 관련 자산의 

분포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균등하다. 자기의 주거와 관련된 주택자산

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로 분석한 결과를 보아도, 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외 주택, 계약금을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자산의 지니계수는 저축의 지니계수보다 약간 낮다. 따

라서 부동산 관련자산은 전체 자산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결합행렬을 이용하여 두 소득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는데, 근로소득 최상위 가구가 자본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높지만,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가 근로소득 최상위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본소득 최상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대수입형 자본가(rentier 

capitalist)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칭 관계는 노동소득 1%, 

자본소득 1% 수준으로 내려가면 사라진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간 비대

칭 관계는 미국의 최상위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만 미국에

서는 소득 1% 수준에서도 비대칭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한국에서 자본

소득과 노동소득의 비대칭성은 매우 높은 소득수준(0.1% 수준)에서만 나

타난다.

금융소득의 분포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

체 배당의 95.3%,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최상위 1% 소득자들이 가져가는데, 최상위 소득층을 잘 포착할 수 없는 

조사자료로 금융소득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상위 소득

집중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

위 금융소득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업용부동산면적 자료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개인이 수취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료를 계산하

여 보았고, 이를 국민계정 대차대조표의 비주거용 건물토지자산과 상업

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수익률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

였다. 또한 주택가치 상승분과 주택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차익과 토지 양도차익을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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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득 간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공평한 과세는 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협

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을 저해

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노동소득과 자본

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개발시대의 조세체계를 복지국가시대에 조

응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제5장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 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Carey and Rabesona(2002)의 방법을 보완하여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

득세율을 추정한 결과, 순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

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2012년에 각각 16.7%와 31.7%로 추정되었고, 

총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자본소득세율은 17.2%로 낮아졌다. 우

리나라의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은 비교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구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일한 세율

이 적용된다는 추정상의 가정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은 다소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과세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과세 현황을 보

면, 근로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지만, 조세의 누진성

을 측정하는 Suits지수는 종합소득보다 근로소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의 경우 불평등도가 더 크

지만, 조세의 집중도는 낮아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취

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공평성

을 높이는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종합소득과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강화

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의 수직적 공평

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

고, 자본소득(자본이득 포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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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하에서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소득과세는 매우 취약

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 임대,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 간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상장주

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

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순자산 대비 세 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유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

요도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노동정책을 중심으로39)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소득분배구조의 다층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하고 있다. 생산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노동․금융․자산 시장 등에서 분배되는 과정, 조세 및 복지

를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불균형과 불평등

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분배정책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중소기업

을 포함한 산업정책, 금융정책, 노동 및 사회정책 등에 걸쳐 정책적인 대

응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최근 분배의 개선을 통해 거시경제

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인 성장 모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은 다양한 차원과 경로를 통해 발생하므로 종합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하에서는 노동정책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은 고용 창출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하였다. 비정규직과 외주화 등 

주변 노동력에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의 한계적 유연화(flexibility at the 

39) 이하의 내용은 대안적인 고용 모델에 관한 이병희(2015b)의 논의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24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margin) 추구는 노동시장에 취약계층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이중구조화로 

이어졌다.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고용주도성장론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재분배 부담을 줄이는 기반으

로서 고용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고용률을 실제 증가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고용구조 개선, 장시간근로 억제를 병행하지 않은 고용

률 증가 정책은 분배 개선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2001～11년 

동안 32개국의 고용률과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제시한 이병희 외(2013)에 

따르면, 고용률과 임금불평등 간은 약한 음의 관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임금불평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고용률 증가가 노동소

득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내

부자-외부자론은 내부자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조합의 편향된 규제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확산이라는 주변 노동시장의 확대에 주목하는 

장점이 있지만, 불평등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내부로 단순화시키고, 노동

시장의 격차의 더 큰 원인인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물시장에서의 격차, 

노동과 자본 간 분배의 불균형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 이병희 외(2014)

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노동과 자본 간 소

득의 불균형이 더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 

저축의 증가는 가계소득의 부진과 소비의 위축을 초래한다(김영태․박진

호, 2012).

유연안전성론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복지의 교

환을 주장한다. 전병유(2011)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유연안

전성이 올바른 선택이 아님을 강조한다. 첫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여 왔으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통한 인력조정 방식

이 외환위기 이후 정착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필요가 

크지 않다. 둘째, 정규직 노동시장의 고용 보호를 완화한다고 해서 사회

적 보호가 강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셋째, 보호된 영역의 고용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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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도록 하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성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하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노

동정책을 살펴본다. 

우선,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증

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3년 연

속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전망도 불확실하다. 규제

완화와 감세도 기대와 달리 투자가 아니라 기업저축의 증가로 이어졌다. 

가계 부채를 늘려서 소비를 유지하는 정책도 지속할 수 없다.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노동소득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률 제고와 노동소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에

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질임금이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거

의 비슷하게 상승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실질노

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낮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임금은 노동비용뿐만 아니라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원천이기도 하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재구축

하여 총수요와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과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억제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격차가 대-

중소기업 간 생산물시장에서의 격차,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의 불균형

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시장제도와 노사관계의 통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LO

의 Berg(2015)는 노동시장제도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격차를 해소하

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조합 역할의 확대도 필요하다. IMF의 Jaumotte and Buitron(2015)는 

지난 30년 동안의 노조 조직률 약화가 불평등 증가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

고 주장한다. 기술발전이나 세계화, 뷸평등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되어 온 금융의 규제완화,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의 하락 등을 통제하고서

도 노조 조직률의 약화가 최상위 10% 소득점유율 증가분의 절반을 설명

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Gautié and Schmitt(2010)는 노동시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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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통합성(social inclusiveness)이 높을수록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의 통합성을 높일 것을 제

안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적 보호를 결합할 필요

가 있다. 비정규직, 아웃소싱, 장시간노동을 과잉 추구하는 시장을 정비하

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기능 부전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법

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일자리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

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 보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오랫동

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뿐만 아

니라 공식 고용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경력이 없어서 고용안전

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

성 등에 대해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계 

지원을 연계하는 보완적인 고용안전망(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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